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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사회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

다. 하지만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그리 늦은 것은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최근에 들어 근로빈곤층 연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뒤늦은 관심은 근로빈곤층 문제가 담

고 있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와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근로빈곤층의 발생

원인과 양태가 노동시장체제나 복지국가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

미한다. 한편으로는 저임금노동이나 불완전노동이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

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 개편과정에서 근로빈

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성과 맞물려 있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설계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유기적 관

계를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일차적 소득불평등이 발생하면, 조세정책, 복지정책 등을 통해 이를 완화

시킴으로써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한다. 이에 비해 우리사회

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여기서 유기적 관계란 복지제도가 근로빈곤층이 복지에 의존

하는 현상을 최소화하며, 고용제도가 근로빈곤층의 상향 노동이동을 촉진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빈곤층 문제는 기본적으로 빈곤문제의 충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동하는 사람의 빈곤문제는 해당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아동

의 빈곤대물림과 사회적 갈등의 확대, 노인 등 부양인구의 방기 등 다양



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은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미루어두어도 좋은 집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집단

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근로빈곤층 문제

에 주목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보고서로서 유럽의 근로

빈곤층 규모와 실태,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따른 정책적 쟁점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노대명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노동연구원의 황덕순 박사, 원

일 연구원과 이은혜 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연구보고서에 대한 조

언을 주신 이태진 연구위원과 김태완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본 연

구에 들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연구

진의 능력 탓이다. 

  본 보고서가 향후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과 정책설계에 기여할 수 있

는 정책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

다. 

                                                         200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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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 론

□ 우리사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빈곤율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빈곤율이 증가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산업부문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일자리의 창출과 소

멸이 진행, 노동시장에서는 점차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

  - 이차적인 이유는 노동소득의 분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증폭시키는 요

인을 들 수 있을 것임. 근로능력자 또는 취업자의 빈곤율 증가는 사회적으

로 빈곤문제의 충격을 증폭시킨다는 주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에 주목하고자 함. 우리사회의 근로

빈곤층규모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지, 그 특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최근 도입

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음.

  - 첫째,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문헌분석을 시도하였음.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관통하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가 어떠한 개념에 천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둘째, 근로빈곤층의 규모 및 실태에 대한 문헌검토를 시도하였음. 이미 많

은 연구결과가 발표된 미국의 연구동향과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각국의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셋째, 근로빈곤층 문제와 각국 복지체제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복지

체제에 대한 연구문헌을 검토하였음.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조합이라는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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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념에 대한 검토

□ 근로빈곤층 개념은

  - 좁은 의미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가구의 구성원 중 취업자 

및 구직자”, 또는 “취업자와 구직자 중 빈곤층”을 지칭

  - 넓은 의미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가구 중 취업자 및 구직자

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지칭함.

□ 근로빈곤층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근로와 빈곤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조

작적 정의가 매우 중요함.

  - 소득빈곤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절대빈곤선이나 상대빈곤선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균등화된 소득의 중위 값

의 60%를 상대빈곤선을 적용하였음.

  - 근로 또는 노동개념과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을 취하였음: 첫째, 노

동하는 사람의 범주에 취업자(임금근로자 또는 비임금근로자)외에도 구직자

를 포함시키고 있음. 둘째, 특정기간 중 취업 및 구직기간의 합을 기준으로 

노동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 근로빈곤층과 관련해 자주 혼동을 야기하는 개념으로 불완전근로자와 저임

금근로자를 들 수 있음. 근로빈곤층은 가구단위의 빈곤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반해, 나머지 개념들은 개인단위의 고용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음(구

체적인 내용은 본문 참조).

□ 빈곤층 중 ‘근로가 가능한’ 집단을 파악하는 것은 기존 개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기능을 함. 이는 현재 취업자 중 근로가능자 외에도 비경

제활동인구 중 근로가능자를 포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개인의 근로가능성(Workability)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구

체적으로 언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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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해야 함. 또한 연령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취업의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사회에서 이 집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셋째, 실제 취업이 가능한가 하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제3장 유럽의 근로빈곤층

□ 여기서는 비교대상을 서유럽국가로 제한하고자 함. 이는 서유럽국가들이 다

른 국가들에 비해 근로빈곤층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비교하기 용이

하기 때문임. 더욱이 최근 유럽연합 차원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비교연구가 보다 용이해졌다는 점을 감안하였음.

□ 유럽에서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노동과 가구요인을 중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별 국가의 빈곤율 및 근로빈곤율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구조, 가구구성

과 가구특성, 개인의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수준 등의 요인이 어떻게 조합

되어 있으며, 기존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나게 됨.

□ 유럽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는 2004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차원에서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많은 연구결과가 2004년 이후 동일한 조작적 정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함.

□ 유럽 각국의 빈곤율과 관련해서는 최근 유럽통계청(Eurostat)에서 연간 수치

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비교가 한층 용이해진 상황임. 이 절에서는 

유럽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의 수치를 파

악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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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거시적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의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지향적 개혁,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미시적 원인은 근로빈곤층 개인의 인적자본이 있음.

□ 유럽 각국에서 근로빈곤층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가구 내 아동유무, 일자리의 불안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저임금근로자의 증가가 근로빈곤층 문제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저임금근로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

록 억제하는 장치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가구특성

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에 주목해야 할 것임(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참조).

□ 근로빈곤층이란 가구의 일차적 소득원이든 부차적 소득원이든 가구의 생계

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가구원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화에 따른 

충격이 매우 큰 집단임. 즉,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빈곤율과 빈곤의 사회적 

충격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임.

□ 소득의 동태성은 일정기간 중 빈곤지위의 변화를 토대로 빈곤층을 유형화하

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중 반복빈곤층과 일시빈곤층은 대부분 근로

빈곤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4장 한국의 근로빈곤층

□ 근로빈곤층을 주목하는 이유는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하고 있는 많은 사람

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함에 따라 사회통합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임. 특히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전체 빈곤율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부양가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빈곤문제의 충격을 증폭시키는 결과

를 초래함.

□ 우리사회 근로빈곤층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정책적 환경을 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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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음: 첫째, 소득분배구조 및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진행되며 불완전고용자의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

□ 한국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토대로 추정하면,

  - <개념 A>는 유럽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개념을 지칭하며, 미국 

노동통계청(BLS)의 근로빈곤층 개념과도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60%를 빈곤선으로 하는 경우,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6.32%로 추정됨. 이는 경제활동인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경우

이며, 근로능력자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6.22%로 추정됨.

  - <개념 B>는 빈곤가구 구성원을 현재 취업상태, 특히 종사상지위에 따라 구

분한 것이며, 경제활동인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음. 이 개념에 따라 근로

빈곤층 규모를 추정하면, 2005년 현재 전체인구의 8.34%로 추정됨. 이는 단

기간 취업자와 실업자가 포함되어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임.

  - <개념 C>는 빈곤가구 구성원 중 근로능력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임. 이 

개념은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대상집단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개념이며, 그 

규모는 전체 인구 대비 11.70%로 추정됨. 하지만 이 규모는 국제비교를 위

해 중위소득의 6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현 근로연계복지정

책의 지원대상보다 많은 집단이 추정되었음.

□ 한국 근로빈곤층의 빈곤결정요인과 관련해서 가구요인과 저소득요인(저임금 

및 낮은 사업소득에 의한 빈곤진입)을 구분해서 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는 가구요인이 61.8%로 추정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64.3%로 추정됨. 이

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한국의 근로빈곤층은 고용체제와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유럽국가 중 잔여주

의 복지체제에 해당되는 남부유럽 국가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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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층

□ 근로빈곤 문제는 주로 저임금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

어 왔음. 2000년을 전후해서 유럽에서도 근로빈곤층 문제가 관심의 대상으

로 부각되어 왔음.

□ 이 장은 근로빈곤층 문제가 복지체제와 갖는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Esping-Anderson은 사회적 시민권(social rights)과 복지국가가 계급구조에 미

치는 효과를 비교하여, 제시한 복지체제론을 수용하고 있음. 그는 복지체제

를 ‘자유주의’(liberal), ‘보수적 조합주의’(conservative corporatist), ‘사회민주

주의’(social democratic) 복지체제로 유형화하였음.

  - EC(2006)는 노동시장체제를 고용보호제도와 실업자에 대한 보호제도, 평생

학습, 고용에 따른 조세부담 등을 이용해서 구분하였음: 사민주의형, 대륙

유럽형, 자유주의(앵글로색슨)형, 남유럽형이 그것임.

□ 복지체제가 근로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일차분배 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한 

재분배를 거친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드러남. 이는 통계적으로는 시장

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음.

□ 복지제도 측면에서는 혼합형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제도 성숙이나 실질적인 

보호수준에서는 최근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숙한 복지국가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임.

제6장 결 론

□ 본 연구는 향후 주목해야 할 연구과제인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국제비교 

관점에서의 실증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러한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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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럽의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추어 규모와 실태, 그리고 발생원인의 

문제를 살펴보았음.

□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 첫째, 근로빈곤층 문제는 각국의 고용체제와 복지체제의 조합에 의해 고유

한 특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둘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유럽연합이 권고하고 있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한국 근로빈곤층 문제가 갖는 특수성에 천착하여 근로빈곤층의 욕구

에 맞는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도입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임.

  - 넷째, 향후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근로빈곤층 국제비교연구를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 데이터의 정비

가 시급하다는 것임.

□ 향후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복지체제와 고용체제의 관

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빈곤율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왔다.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통계자료는 2003년

을 기점으로 빈곤율이 증가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확인시

켜주고 있다. 그리고 2006년 현재 우리사회의 빈곤율이 외환위기 직후의 

빈곤율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가. 그 일차적인 이유는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산업부문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 진행되고, 노동시장에서는 점

차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차적인 이유

로는 노동소득의 분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증폭시키는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구조의 변화와 인구고령화, 사적이전 감소에 

따른 노인빈곤층의 증가, 자산의 양극화, 신용대란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양한 원인 중 첫 번째 원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 문제인 것이다. 참고로 본 

연구는 가설적으로 근로능력자 또는 취업자의 빈곤율 증가는 사회적으로 

빈곤문제의 충격을 증폭시킨다는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근로빈

곤층의 가구규모가 노인빈곤층 등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빈곤율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사적이전을 감소시켜 노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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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층의 추가적 빈곤화를 초래하며, 일하는 사람의 빈곤문제는 사회통합성

의 약화에 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연구가 활성화되는 초기에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와 규모추

정 등이 주요한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들은 한결같이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정태적 관점을 넘어 동태적 관점에 

천착해야 하고, 소득보장의 관점을 넘어 고용보장의 관점에 천착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저임금․고용불안에 따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고용지원․고용창출>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으로 <근

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가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도입하였거나 시행을 

준비 중에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의 실효성이나 전체 사회정책과의 정합성

을 충분히 고려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의 근로빈곤층 규모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지, 그 특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지 하는 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체 빈곤층 중 근로빈곤층의 비중과 

특성은 정책설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근로

자 중 빈곤층의 규모가 많은지, 청년 및 노인취업자 중 빈곤층의 규모가 

많은지, 빈곤가구에 근로가 가능한 여성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어떠한

지에 따라 정책의 구성과 우선순위 설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여기서는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사회가 최근 

도입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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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근로빈곤층 국제비교>를 하기에 앞서 연구에 

필요한 분석틀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선행연구

를 검토함으로써 분석틀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리고 

문헌분석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문헌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

외적으로 근로빈곤층 개념이 아직 하나로 합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러한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빈곤층

을 지칭하는 다양한 개념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개념이 

갖는 효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관통하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주

요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사회가 어떠한 개념에 천착해야 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둘째, 근로빈곤층의 규모 및 실태에 대한 문헌검토를 시도하였다. 이 주

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오랜 연구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미국의 

연구문건과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각국의 문헌을 검토

하였다. 유럽의 근로빈곤층 연구문헌과 관련해서는 최근 수년간 발표된 

학술논문에 주목하였다. 특히 유럽연합가구패널(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ECHP)을 활용한 분석논문에 주목하였다.

  셋째, 근로빈곤층 문제와 각국 복지체제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복지체제에 대한 연구문헌을 검토하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개진되어 왔

던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s) 및 복지체제(Welfare Regimes) 이론을 통

해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양태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

려는 시도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이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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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발생하며, 복지체제의 성격에 따라 그 충격이 가감

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체제와 복지체

제의 조합이라는 관점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시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근로빈곤층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국내외의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

법이 필수적이다. 물론 본 연구는 데이터 활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지

만, 가구 및 개인단위의 패널데이터와 횡단면데이터를 활용하여, 근로빈곤

층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존재

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한국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외

국의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2. 분석데이터

  국제비교를 위한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는 초반에 유럽 등 각국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

였다. 하지만 연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였다. <유

럽연합가구패널> 데이터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불가피하였다.1)

  따라서 최근 유럽연합이 2005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인 <유럽연합에서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 in European Union)을 활용한 이차자료 비교분

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이 갖는 한계는 연구자가 초기에 설정했던 

문제의식에 따른 각종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문

건은 유럽각국의 근로빈곤층의 규모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했던 각종 규모 

및 특성연구에 큰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참고로 ECHP Data는 2008년도 연구과제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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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근로빈곤층 연구문건 또는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활용한 

국내 데이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패널데이터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실태조사>와 <노동패널> 데이터를 들 수 있으며, <전

국가계조사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패널화한 데이터> 또한 부분

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횡단면 조사자료로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전국가계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구성과 한계

  이 연구는 본격적인 근로빈곤층 국제비교, 특히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

용한 실증분석에 앞선 기초연구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연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

존 문헌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다음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첫째는 국가별로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양태가 다른 

이유를 복지체제 및 고용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는 각국 

근로빈곤층의 개인 및 가구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 발

생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복지체제와 고용체제 간의 상호작용, 개

인특성과 가구특성 간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먼저 국가차원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는 고용체제 및 복지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두 체제가 각각 근로빈곤층 증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두 체제의 조합에 의해 근로빈곤층 문제가 규모와 양태 측면에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각 개인의 근로소득은 그가 처한 

노동시장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수요가 부족하

고, 비숙련집단의 저임금근로가 확산되어 있고, 전체 인구에서 이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근로빈곤율 증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커지

게 된다. 하지만 복지체제가 가구단위에서 빈곤층 및 저소득층에게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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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득이전을 한다면, 빈곤율은 유의미하게 감소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

면, 노동시장여건에 의해 발생한 빈곤문제가 복지체제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체제의 조합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의 근로빈곤층은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어 미시적으로 보면, 근로빈곤층 여부는 개인의 취업상태와 가구소득

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판정된다. 따라서 특정한 개인 및 가구가 근

로빈곤층이 되는 것은 개인의 취업상태(근로소득)가 가구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하는 점에 의존하게 된다. 달리 표현하면, 개인의 근로소득이 

높더라도 가구규모가 크다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개인의 근로

소득이 낮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취업해 있어 가구소득이 빈곤선을 넘어선

다면 빈곤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개인단위의 요인과 

가구단위의 요인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 근로빈곤층 여부가 결정되

는 것이다. 물론 두 요인의 조합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낳는다. 하지만 평

균적으로 개인의 근로소득이 높으면 빈곤위험은 감소하고, 가구 내 취업

자 수가 증가해도 빈곤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취업상태만으로 빈곤문제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설명이 필요한 많은 질문을 이후의 연구로 미루어 두

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일관된 기준과 기술방식에 따라, 한국의 근로빈곤

층과 외국의 근로빈곤층을 비교하는 실증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에서도, 최근 들

어서야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

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와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정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도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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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데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합의를 도출

하는 과정에 있는 근로빈곤층 개념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하도록 한정하

기보다, 다양한 대안적 개념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각국의 근로빈곤층 개념이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취업자 집단 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해야 하

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을 포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설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2장 개념에 대한 검토

제1절 문제제기

  근로빈곤층(Working Poor) 개념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합의된 개념이 존

재하지 않는다. 국가 및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개념이 활용되고 있는 것

이다. 이 점에서 근로빈곤층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

운 일이며,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다.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방식은 왜 특정한 근로빈곤층 개념을 선택하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개념정

의(definition)를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이 개념과 혼동하기 쉬운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다면 근로빈곤층은 누구인가. 좁은 의미로 보면, 근로빈곤층은 “가

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가구의 구성원 중 취업자 및 구직자”를 지

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취업자와 구직자 중 빈곤층”

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 근로빈곤층은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가구 중 취업자 및 구직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좁은 의미의 근로빈

곤층이 부양하는 가구원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 개념이 <가구단위의 빈곤(Poverty) 개념>과 <개인단위

의 노동(Working) 개념>이 조합된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빈곤(Income Poverty)과 노동(Working) 개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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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념을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개념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조합방식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서 위에 정의한 근로빈곤층 개념 또한 다양

한 개념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의 다양성은 소득빈곤 개념보다 노동 개념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

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소득빈곤을 정의하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 하

지만 소득빈곤 개념은 상이한 빈곤선을 선택하더라도 구성 집단의 특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나, 노동 개념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구성 집단 자체가 다른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있어 노동 개념은 중요한 

쟁점을 형성하게 된다.

  이 장(章)에서는 근로빈곤층 개념의 다의성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살펴

보고, 실제로 각국에서 사용되는 근로빈곤층 개념이 얼마나 다양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개념 중 활용빈도

가 높거나 정책적 효용성이 높은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사회에서 근로빈곤층 개념은 어떠한 개념정의에 주목해야 하는지 언

급하고자 한다.

제2절 개념의 다의성

  앞서 근로빈곤층 개념은 <소득빈곤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 개념의 조

합으로 이루어지나 이 두 개념 자체의 조작적 정의가 다양해서 합의된 개

념에 대해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득

빈곤과 노동 개념을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이 형성되고 있으며, 가장 빈번

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정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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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빈곤 개념에 대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와 관련해서 소득빈곤 여부를 판별하기 위

해서는 통상적으로 절대빈곤선이나 상대빈곤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에 따라 절

대빈곤선을 택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절대빈곤선은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계측․발표하는 정책적 빈곤선으로 

그 수준이 소득변동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대적이라고 표현

된다. 미국의 연방빈곤선(Poverty Threshold)이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빈곤선은 현실적으로 빈곤선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연구자들이 연방빈곤선을 그대로 활

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더욱이 국가마다 상이한 절대빈

곤선을 국제비교를 위해 활용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상대빈곤선은 중위소득 및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측정되는 빈곤선으

로 그 수준이 소득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이라고 표현

된다. 이 상대빈곤선은 정책과 연구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

으며, 특히 국제비교 연구에 큰 강점을 갖는다. 이 점에서 근로빈곤층 개

념정의에서 소득빈곤은 상대적 빈곤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된다.2)

  구체적인 문제로 상대빈곤선을 정의함에 있어 어떠한 소득을 활용하며, 

어떠한 소득균등화 방식을 활용하고, 빈곤선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

2) 물론 공공부조 수급대상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라면, 공공부조 수급선(한국의 최

저생계비)를 기준선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공공부조제도를 

구성하는 각 제도마다 기준선이 다르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

지 않다. 미국의 경우, 연방빈곤선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

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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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자료가 채택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먼저 소득과 관련해서는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 그리고 시장소득을 사용하여 빈곤율을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가처분소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균등

화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과 가구

원별로 다른 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OECD 수정균등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후자를 사용할 것이다. 끝으로 빈곤선의 수준

은 중위소득 및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각각 40%, 50%, 

60%가 기준선으로 활용될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중위소득의 60%를 빈곤

선으로 활용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을 수정균등화방식에 따라 균등화

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값의 60%를 빈곤선으로 활용하며, 기타의 경우

에는 빈곤율 산출방식을 별도로 언급할 것이다.

2. 노동개념에 대해 

  근로빈곤층 개념에서 Working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는 부분

이라는 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 

개념을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취업

상태, ②취업기간이 그것이다.

  첫째, 취업상태와 관련해서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판별에 취업자(임금

근로자 또는 비임금근로자)외에도 구직자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노동 개념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

로빈곤층은 취업빈곤층(Working Poor)을 지칭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좁은 

의미의 근로빈곤층 개념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취업 외에 구직의사를 

갖고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를 포함한다면, 근로빈곤층은 경제활동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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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Active Poor)을 지칭하게 된다. 실제로 이것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

는 근로빈곤층 개념이기도 하다. 참고로 아래 <표 2-1>은 근로빈곤층을 

특정 시점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유형화할 때, 어떠한 하위집단으로 분

화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특정 시점의 취업상태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의 고용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

계를 갖는다. 특정 시점에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지만, 연중 취업 또는 구직

활동을 했던 사람은 배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표 2- 1> 근로빈곤층의 구성

종사상지위 개념 I 개념 II 개념 III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임금

근로자

(employed)

상용직

취업빈곤층
(working 

poor)
경활빈곤층
(active poor)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

근로자

(self-

employed)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실업자 (unemployed)
실업빈곤층
(unemployed 

poor)

자료: 노대명(2004)에서 재인용

  둘째, 앞서 특정 시점의 취업상태만을 고려한 노동개념이 근로빈곤층의  

고용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취업기간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기간 중 취업 및 구직기

간의 합을 기준으로 노동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근

로빈곤층 개념이다. 이 개념은 연간 총 근로기간 및 구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사람을 노동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시점의 취업상



20

태를 고려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근로빈곤층의 고용불안이라는 특성을 

잘 반영한다는 강점을 갖는다. 하지만 이 개념은 지원대상으로 포착하고,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이 개념에 따라 근로빈곤층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해야 할 것이다.

3. 각국의 근로빈곤층 개념

  아래 <표 2-2>는 근로빈곤층 개념이 각국의 정부부처나 연구자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각국의 근로빈곤층 개

념은 크게 두 가지 조작적 정의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빈곤과 관

련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소득빈곤선을 채택하고 있으며, 절대빈곤선이나 

상대빈곤선, 또는 이론적 빈곤선과 행정적 빈곤선을 활용하는 경우로 구

분할 수 있다. 노동개념과 관련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

는데,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구직자를 포함하는 경우로 대별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또는 월간 근로기간을 고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 <표 2-2>에 따르면, 프랑스, 벨기에, 미국, 캐나다는 빈곤가구 구

성원 중 지난 1년간 일한 기간을 주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스위

스, 호주 등은 현재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근로기

간을 고용하는 방식은 근로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고용단절을 경험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선택이다. 하지만 연간 어느 

정도 일한 사람을 노동한 사람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점에 차이가 있

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연간 6개월 이상을 일하였거나 구직활동

을 한 사람을 노동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비록 단위가 개월, 주

(weeks), 노동시간 등으로 표현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6개월을 근로빈곤

층을 판별하는 노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장 개념에 대한 검토 21

〈표 2- 2〉각국 문건에 나타난 근로빈곤층 개념

기관/자료 노동에 대한 정의 빈곤에 대한 정의

EU - Eurostat 
- 주당 15시간 이상 피고용자

- 연간 6월 이상 취업자1)

- 저소득기준선: 중위소득 

60%미만(상대소득빈곤)

프랑스

- 통계청(INSEE)

- 일반 연구자

- NASI

- 연간 6월 이상 구직/취업자

- 연간 1월 이상 취업

- 저소득기준선: 중위소득 

50%미만(때로 60~70%)

 (상대소득빈곤)

벨기에 - NASI - 연간 6월 이상 구직/취업자
- 저소득기준선: 중위소득의 

60%미만(상대소득빈곤) 

스위스
- 연방통계청

- 일반 연구자

- 근로시간과 무관한 전 경활인구

- 전일제 근로자 및 주 36시간 이

상 근로자

- 주당 40시간 이상 영리활동자

- 행정적 빈곤선*

미국

- 통계청(CB)
- 가구원이 연간 총 1,750시간(44

주)이상 일한 가구 - 연방빈곤선(FPL)

 (절대소득빈곤)
- 노동통계청(BLS) - 연 6월(27주) 이상 구직/취업자

- 일반 연구자
- 1000시간 이상 근로자

- 통계청/노동통계청 기준

- FPL의 125%-150%-200%** 

미만(절대소득빈곤) 

캐나다

- 복지평의회(NCW) 
- 임금이나 자영소득이 총 가구소

득의 50%이상인 가구

- 저소득기준선(LICOs)

 (절대소득빈곤) 

- 사회발전위원회

  (CCSD) 

- 연간 49주 이상 전일제(30시간이

상) 또는 시간제 근로자

- 상대적 저소득기준선

 (상대소득빈곤)

- 정책연구네트워크

  (CPRN) 
- 연간 12개월 전일제 근로자

- 상대저소득기준선: 연간 

2만불 미만(상대소득빈곤) 

호주 - 사회정책연구센터 - 근로시간과 무관한 전 경활인구
- Henderson 절대빈곤선***

 (절대소득빈곤)

주: * 스위스 사회복지기관연합(Confédération Suisse des Institutions d'Action Sociale)

이 정한 최저생계비(vital minimum)에 기초주거비와 의료비를 추가한 기준선

  ** 대안적 비곤선의 활용은 연방빈곤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미국 연구자들의 일반적 인

식을 나타냄(Warren C. R., 2002; Employment Policies Institute, 2002)

 *** Henderson 빈곤선은 70년 헨더슨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다양한 규모의 개인과 가구

가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비를 산출

자료: EU(2004); Laura Bardone & Anne-Catherine GUIO(200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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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와 관련해서 최근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근로빈곤

층(In-Work-Poors)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균등화된 전국 중위소득의 

60%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으로, 지난 1년간 가장 주된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퇴직자, 비경제활동인구를 지칭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가장 주된 경

제활동상태를 ILO방식이 아니라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해서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통계청(Eurostat)이 구축한 ECHP 데이터를 통해 추정되

고 있다(Lelievre & Marlier & Petour, 2004; Bardone & Guio, 2005).

  이 개념은 최근까지 많이 활용되어 왔던 미국의 근로빈곤층 개념(BLS 

방식)이나 프랑스 통계청의 근로빈곤층 개념과 비교할 때, 대상 집단의 

포괄성과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한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이 취업빈곤층이

나 실직빈곤층을 넘어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연구와 

정책수립에 있어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동질적인 집단에 대한 엄격

한 정의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유럽연합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개념은 전자와 후자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는 

고민의 산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접근방식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가구의 노동강

도’(Work Intensity: WI)라는 개념을 통해 취업빈곤층의 취업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 개념은 가구원들이 일한 개월 수의 합을 근로

연령대 가구원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때, 가구원 중 16~64세의 근로

연령대 가구원이 최소한 1인 이상 존재하는 가구만이 계산에 포함된다. 

그리고 근로연령집단 중 16세~24세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거나 적어도 한

명의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은 제외된다. 그리고 노동밀도(WI)는 0과 1 

사이에 분포하게 되는데, 노동밀도가 0인 가구는 취업자가 전혀 없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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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의미하고, 1인 가구는 가구 내 모든 근로연령집단이 연중 계속 일한 

가구를 의미하며, 그 값이 0 > WI < 1인 가구는 근로연령집단 중 일부가 

일한 가구를 의미한다.3)

제3절 저임금근로자와 불완전근로자

  근로빈곤층과 관련해서 자주 혼동을 야기하는 개념으로는 다음 두 가지

를 들 수 있다: 불완전근로자(Subemployed Workers)와 저임금근로자(Low 

Wage Workers)가 그것이다. 물론 이 두 개념은 근로빈곤층 개념과 중첩된 

대상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이 

두 개념과 근로빈곤층 개념은 상이한 개념이다. 근로빈곤층은 가구단위의 

빈곤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반해, 위의 개념들은 개인단위의 고용형

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는 이들 개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1. 불완전근로자와 근로빈곤층

  산업사회가 직면하는 문제, 특히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

고 있는 고용문제는 다름 아닌 ‘불완전 고용’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서구사회는 대량생산체제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남성․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고용체제를 구축하였고, 이것이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말 점점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문제

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21세기 초반 더욱 확산되어가

3) 현재 ECHP 데이터를 통해서는 가구원의 취업상태가 전일제인지 시간제 인지를 확

인할 수 없으며, 그 후속판인 EU-SILC에는 주관적 응답형태로 해당 정보가 기재되

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정보는 EU-SILC 데이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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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분업체계의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른바 남(South)과 북(North)의 

국가들은 국제적 분업체계 상에서의 위상과 산업구조에 큰 차이가 있으

며,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서구 

국가들은 대부분 제조업 부문의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경험하고 있음에 비해, 저발전국들은 

여전히 일차산업 또는 제조업부문의 노동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 산업국가들처럼 제조업부문에서의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서비스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이 이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

는 이행과정의 국가들 또한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

지만 세계화 과정에서 각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

으며, 노동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이동 과정에서 불완전고용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산업 및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각 개인의 인적자본과 노동수요 간의 불일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집단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많은 서

구 국가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이 표출되는 

양상은 다를 수 있다. 미국처럼 파트타임근로자나 임시직근로자 중심의 

불완전고용이 증가하는 경우나, 프랑스나 유럽 대륙국가처럼 실업자 및 

실망실업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완전고용근로자는 어떠한 집단을 지칭하는가. 일반적으로 

이 집단은 다음과 같은 집단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실망

실업자(Discouraged Workers), ②저고용근로자(Underemployed Workers), ③

한계고용근로자(Marginally Attached Workers)가 그것이다. 이들 집단은 노

동수요 또는 노동공급 측면의 이유로 인해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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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혹자는 구직활동을 포기하

고, 혹자는 일감부족으로 실업을 반복하고, 혹자는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노출되는 등 그것에 대한 대응방식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들 불완전고용근로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고 빈

곤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이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근로빈

곤층과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문

제는 불완전고용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빈곤층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한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상

이라면, 그는 근로빈곤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가 완전고용근로자

라도 임금이 낮거나 가구규모가 커서 빈곤가구 구성원이 된다면, 그는 근

로빈곤층이 된다. 따라서 불완전고용근로자와 근로빈곤층은 서로 크게 중

첩되지만 동일한 집단을 지칭하지 않는 것이다. 

2. 저임금근로자와 근로빈곤층

  저임금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별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불완

전고용근로자와 다른 개념이다. 저임금근로자 대부분이 불완전고용근로자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나 시간제 근

로자일수록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두 집단은 상당부분 중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도 모든 저임금근로자가 불완전고용근로자인 것은 아니다. 완전고용상태

에 있더라도 저임금근로자일 수 있으며, 불완전고용근로자이나 저임금근

로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임금근로자와 근로빈곤층 또한 다른 개념이다. 물론 저임

금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별하며, 근로소득은 가구소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

인단위 근로소득과 가구단위 총소득은 서로 다른 소득개념이라는 점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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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해야 한다. 가구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

으며, 근로소득 또한 개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가구 내 근로소득의 총합이

란 점에서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결국 저임금근로자가 근로빈곤층에 포함될 개연성이 크지만, 가구 내 

비근로소득과 취업자 수에 의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을 개연성 또

한 존재한다.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가구

(Dual Earners Household)가 증가하고, 주소득원이 아닌 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저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가구소득으로 보면 빈곤층이 아닌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청

년층 중 많은 사람은 저임금근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에도 독립된 가구로 분리되기 이전까지는 빈곤층으로 간주되

지 않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근로빈곤층과 저임금근로자 또한 층위가 다른 

개념인 것이다.

3 개념적 인과관계

  위에서 근로빈곤층 개념이 불완전고용근로자나 저임금근로자와 다른 층

위의 개념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개념이 서로 밀접

한 관련이 있다는 점 또한 언급하였다. 그것은 이들 개념 사이에 ‘부분적

인’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불완전고용

은 저임금근로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고, 저임금근로는 빈곤을 초래할 개

연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정

책적 접근은 이들의 불완전고용과 저임금문제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여겨지

기 때문이다.

  이처럼 빈곤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에서 비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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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적다는 점에서 개인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 여건을 보면, 불완전고용과 저임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사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제조업부문에서의 일자리 감

소를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상쇄시키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은 상대

적으로 노동집약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저임금일자리의 비중이 높다. 이

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지 않은 최근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각국이 근로빈곤층 문제에 주

목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

  기존의 유럽 국가들은 엄격한 고용보호와 강력한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한편으로는 불완전취업의 증가를 막고, 실업자에 대한 관대한 사회보장을 

실시하여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연구결과는 취업자 중 

불완전고용이 증가하고, 장기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체계에 재정

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것이 최근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이 당면하고 있는 고민사항인 것이다.

  이것이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서 취업을 촉진하는 각종 고용지원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새로운 실험들이 나타나게 된 배

경인 것이다.

제4절 대안적 개념의 모색

  사실 근로빈곤층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근로빈곤층 개념이 이론적,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집단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위에 언급한 개념을 통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면, 대안적 개념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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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근로빈곤층 개념들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갖는 단점

은 무엇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념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기

로 한다.

1. 근로빈곤층 개념의 사각지대

  앞서 언급한 근로빈곤층 개념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나름대

로의 정책적 효용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들 개념은 포착해야 할 집단을 

간과하고, 포착하지 않아도 좋은 집단을 포함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것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능력이 있는 집단을 배제하고, 노인취업빈곤

층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근로빈곤층 개념 중 현재의 취업상태를 고려한 개념으로는 근로

능력유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취업자 또는 구직자 전체를 포괄하게 된

다. 그리고 연간 투입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정의하게 되면, 취업

경험이 있는 빈곤층 중 일부만이 포함되게 된다. 역으로 불완전고용상태

에 놓인 많은 근로빈곤층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결과적

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한 근로빈곤층을 포착하게 되면, 실

제로 근로가능한 대부분의 빈곤층이 포함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개념들은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게 된다.

  먼저 이 개념들은 노인취업빈곤층을 포괄하게 된다. 물론 노인이나 장

애인 취업빈곤층을 근로빈곤층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개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노인취업자 중 빈곤층이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개념 대부분이 이들에 대한 지원정

책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취업빈곤층을 근로빈곤층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년기간이 늘어나고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는 현상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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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노인취업빈곤층을 근로빈곤층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원수단이 마땅하

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노인취

업빈곤층을 근로빈곤층으로 간주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서구 복지국가와 우리사회 노인빈곤층의 특성에 관련된 것

이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노인취업자 등을 포함하더라도 근로빈곤층의 전

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해 있어 노인빈곤율이 낮기 때문

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노인빈곤층의 규모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들은 

생계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

인취업빈곤층을 근로연령대의 빈곤층과 동일한 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회정책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기존 근로빈곤층 개념은 취업의사를 가진 비경제활동인구 중 근로

능력과 인적자본을 갖춘 사람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또는 가구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간헐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투입근로시간을 

토대로 파악하더라도 이들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개념의 사각지대

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개념으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할 여성노동인구의 상당수를 포착하기 힘든 것이다. 

이 점에서 Holst & Spiess는 실망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집단 

중 근로욕구가 있고 취업능력이 있는 집단을 ‘감춰진 노동력’(hidden 

labour force)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근로빈곤층 개념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착할 수 있는 새로

운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2-1]은 기존 근로빈곤층 개념

이 주로 어떠한 집단을 포착하고 있으며, 어떠한 집단을 포착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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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좌측은 취업상태에 따른 집단구분을 나타낸 

것이고, 우측은 투입근로시간에 따른 구분을 나타내며, 상단은 근로능력유

무에 따른 집단구분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근로빈곤층 개념은 이 그림에

서 ⑦번 집단, 즉 취업의사와 취업능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를 포착하

지 못하나, 근로능력이 없지만 취업하고 있는 ①~③의 집단을 포함하게 

된다.

[그림 2- 1] 근로빈곤층의 집단구성

인구학적 유형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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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가능빈곤층(Workable Poor)의 정의

  위에 지적하였던 것처럼, 빈곤층 중 ‘근로가 가능한’ 집단을 파악하는 

것은 기존 개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것은 현재 

취업자 중 근로가능자 외에도 비경제활동인구 중 근로가능자를 포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개인의 근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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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ability)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근로가능빈곤층을 포착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①근로의지, ②근

로능력, ③근로여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근로가능빈곤층을 포착하는 데 필

요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현재 취업자나 

구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해야 한다. 물론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신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정신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은 대부분의 조사자료(Survey Data)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

인할 수 있다. 참고로 중증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

로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근로능력 유무 외에도 연

령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으며 취업의사가 

있다고 해서 고령인구를 근로빈곤층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점을 말해준다. 특히 근로빈곤층 개념이 주로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연령집단으로 통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이 취업의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물론 최근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취업의사가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며 근로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면, 취업을 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갖

추고 있다. 이 점에서 근로가능성을 판별하는데 취업의사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장치를 적용하지 않더

라도, 빈곤가구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취업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적

절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사회에서 이 집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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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점에서 취업의

사를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를 포착하고 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셋째, 특정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의사가 있다 하더

라도 실제 취업이 가능한가 하는 점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비경제활

동인구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가사를 책임지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할 때, 보육이나 간병 등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가 하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3세 미만의 유아를 보호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에게 경제활동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구원에 대한 간병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가구여건 등

의 취업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

한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다. 빈곤층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근로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충

분한 소득을 벌지 못한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

해서는 해당 가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

련해서 빈곤가구의 여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할 때, ‘근로가능빈곤층’이란 “빈곤가구에 속한 구성

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의사가 있으며, 취업여건이 마련된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위의 [그림 2-1]에서 근로가능빈곤층이

란 ④~⑦의 네 집단을 포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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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가능빈곤층 개념의 장단점

  근로가능빈곤층은 정책적으로 매우 활용가치가 큰 개념이다. 이 개념은 

현재 취업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해당 개인이 취업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실제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대상집단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현재 취업자 외에

도 취업의사를 가진 미취업자를 포착하여 정책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점

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빈곤가구의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취업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해서 근로가능성을 판단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부조제도 내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집

단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관대하게 설계하는 경우, 많은 빈곤층이 이 제

도로 진입하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 그러한 경우, 연령과 근로능력유무에 

대한 판정은 그 통로를 관리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다. 실제로 각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집단을 판정하는 체계

를 갖추고 있다. 영국의 근로능력판정(Work-Test)이나 프랑스의 장애판정

체계 등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장애판정체계가 자연스럽게 공공부조제도 중 근로가능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근로능력 판정은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공부조제도의 전체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념이 긍정적인 측면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근로능력이 있

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의 차별을 촉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

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구빈법 이후 많은 제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

층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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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각국의 공공부조제도 개혁에서도 근로능력

이 있는 복지수급자는 다양한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영국과 미국의 근로

연계복지(Welfare to Work, Workfare)나 한국의 자활사업이 그러한 예에 해

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별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복지제도에 안주하는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조치를 도입하였던 것은 

비판적 관점에서만 해석할 일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

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근로능력을 고려한 지원정

책의 차별화가 단순히 징벌적 조치만을 강조하는지, 아니면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종합적 유형화의 제안

  앞서 근로빈곤층 개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가능빈곤층 개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토대로 근로빈곤층을 

좀 더 종합적으로 유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종사상지

위와 근로능력유무를 고려한 유형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종사상지위에 

따른 유형화는 일정 부분 고용실태와 근로소득상의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더욱이 연간 근로시간을 고려한 근로빈곤층 개념

이 제도운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

도운용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동질적 하위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수

립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2- 2]는 종사상지위와 인구학적 구분을 통한 근로빈곤층 유

형화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각종 고용지원정책의 대

상이 되는 집단은 ①~⑧까지의 빈곤층 경제활동인구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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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ITC 등의 지원정책 대상은 주로 ①~③까지의 빈곤층 임금근로자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고용창출정책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해

야 하는 집단은 ⑧의 빈곤층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에 

비해 취업빈곤층으로 분류되지만,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집단인 ⑨~

⑮는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지원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2] 근로빈곤층의 범위와 유형화

취업상태별․종사상지위별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

종사자

인구학적

구분

근로

능력자
1 2 3 4 5 6 7 8

근로

무능력자
9 10 11 12 13 14 15

자료: 노대명(2004)에서 재인용

제5절 소결

  엄밀한 의미에서 근로빈곤층이란 빈곤가구 구성원 중 경제활동인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보완적으로 이들의 연간 취업기간을 

고려하여 하위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의 정부

기관이 정의하는 것처럼, 연간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구직활동을 한 집단

을 근로빈곤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이론적으로 

근로빈곤층을 연구함에 있어 여전히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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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기존 근로빈곤층 개념이 갖는 정책적 효용에 대해 생각할 필요

가 있다. 그것은 근로빈곤층 개념이 결국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 

집단을 포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구조

가 다르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정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면, 기존 근로

빈곤층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노인취업

빈곤층 규모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 연령을 통제하지 않고, 취업빈곤층과 

실직빈곤층을 근로빈곤층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 따라서 근로빈곤층 개념은 각국의 현실에 따라 정책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근로빈곤층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기존의 근로빈곤층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종사상지위와 근로능력 유무>라는 기준으로 보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이미 우리 자활사업에 적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다만 빈곤층 미취업자를 선

별하는 데 치우쳐, 취업빈곤층의 다양한 특성에 주목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 규정에 따라 도입되었던 근로능력기준

은 빈곤층 비경제활동인구에 주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우리사회는 이

미 근로가능 빈곤층에 천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취업빈곤

층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제

도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취업빈곤층의 특성

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종사상지위를 기

본으로 하면서, 취업기간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

분하는 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취업빈곤층은 외국의 취

업빈곤층과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비임금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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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빈곤층 비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러나 고령인구를 제외하

도라도 빈곤층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근

로빈곤층 지원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빈곤층 임금근로자와 관련해서도 일용직근로자의 높은 비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계절적 실업으로 인해 빈

곤상태에 노출된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제3장 유럽의 근로빈곤층

제1절 문제제기

  유럽의 근로빈곤층이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

고, 변화한다. 따라서 다양성의 관점에서 각국의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발

생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각

국의 고용체제(Employment Regime) 및 복지체제(Welfare Regime)와 관련성 

하에서 근로빈곤층 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체제와 복지체제의 성격이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양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근로빈곤층은 

개인근로소득(취업특성)과 가구 내 취업자 수(가구특성)의 영향을 받게 된

다. 그리고 개인근로소득은 노동시장여건과 각 개인의 노동시장 내 지위

에 의해 결정되고, 가구특성은 복지제도의 관대함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

게 된다. 이 점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는 고용체제와 복지체제와의 관련성 

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논의에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 간 근로

빈곤층 규모 및 실태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대

상 국가를 서유럽국가로 제한하고자 한다. 물론 새롭게 유럽연합에 가입

한 동유럽 이행국가들을 포함하는 경우, 근로빈곤층 발생메커니즘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분석범위를 

넓히는 경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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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시점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는 여전히 서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에서 근로빈곤

층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발표되었던 다양한 연구문건을 검토함

으로써 연구와 정책의 현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

층의 개인특성과 취업특성이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

는 점이다. 이는 성별․연령․교육수준 등 인구학적 특성이 근로빈곤층으

로 진입할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각국의 

가구구성 및 특성이 근로빈곤층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가구 내 취업자 수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중요한 고려사

항이 될 것이다. 끝으로, 앞서 기술했던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럽차원에서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의 국가별 차이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제2절 이론적 검토

1. 개념에 대한 정의

  유럽 근로빈곤층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 규모와 실태를 언급

하기에 앞서, 유럽의 연구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개념과 접근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유럽연합에서 발간되는 대부분의 연구문건은 빈곤선과 관련해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OECD Modified Equivalence Scale을 적용하여 산출

된 중위소득의 40%, 50%, 60%를 빈곤선으로 채택하고 있다. 간헐적으로 

다른 가구균등화 지수4)를 적용하거나, 평균소득의 40%~50%를 빈곤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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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건들은 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

다. 따라서 이후에 제시되는 한국의 근로빈곤층 관련 수치는 별도의 언급

이 없는 한, 수정된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가처분소득의 중위 값을 

활용할 것이다. 

  이어 빈곤층의 소득동태성(Income Dynamics)을 고려한 집단구분과 관련

해서는 빈곤경험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접근방식을 언급할 수 있다. 그것

은 푸아르즈가 제시한 빈곤층의 동태적 유형구분 방식에 따라, 서로 배타

성을 가진 다음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①계속비빈곤층(The 

persistent non-poor), ②일시빈곤층(The transient poor), ③반복빈곤층(The 

recurrent poor), ④계속빈곤층(The persistent poor)이 그것이다. 여기서 계속

비빈곤층은 조사기간 중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일시빈곤층

은 빈곤을 단 1차례(주기) 경험한 집단을, 반복빈곤층은 빈곤을 한 차례 

이상 경험하였으나 연속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집단을, 계속빈곤층은 최소

한 3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집단을 지칭한다(Fouarge, 2005).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계속빈곤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패널데이터의 

Wave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데니스와 귀오

는 계속빈곤층을 지난 3년 중 2년 이상 빈곤상태에 있었던 집단으로 정의

하고 있다(Dennis & Guio, 2004). 

  그리고 유럽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는 2004년을 기점으로 이

전과 이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유럽연합 차

원에서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많은 연구결과가 

2004년 이후 동일한 조작적 정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것은 ‘가장 주된 경제활동상태’(Most Frequent Activitey Status: MFAS)에 초

점을 맞추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

4)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균등화 지수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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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원을 5개의 주된 경제활동상태로 구분하고 있다: ①임금근로자

(Dependant Employee), ②자영업자(Self-Employed), ③실업자(Unemployed), 

④퇴직자(Retired), ⑤기타 비경제활동인구(Inactive). 그리고 이 구분을 전제

로 정의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란 1년 중 7~12개월을 해당 경제활

동상태를 유지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칭하게 된다.

  지금까지 많이 활용되던 근로빈곤층 개념과 비교할 때, 이러한 조작적 

정의가 갖는 장점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시점의 

취업상태만을 고려함에 따라 손실되는 케이스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즉, 제2장에서 언급한 <개념 B>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는 미취

업자였으나 연간 취업자였던 케이스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개

념 A>에 따라 취업기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취업상태와 종사상지위

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다원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위의 근로빈곤층 개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가구의 노동강

도’(Work Intensity: WI) 개념을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가구원들이 일한 개

월 수의 합을 근로연령 가구원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노동강도는 0과 

1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여기서 가구원 중 16~64세의 근로연령 가구원이 

최소한 1인 이상 존재하는 가구만이 계산에 포함된다. 그리고 근로연령집

단 중 16세~24세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거나 적어도 한명의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은 제외된다(Bardone & Guio, 2005). 

  그리고 유럽의 많은 연구문건에서 사용되는 근로빈곤층 관련 개념에 대

해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로 근로빈곤층을 구성하는 하위

집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개념들이다: 경제활동빈곤층(Active Poor), 실

직빈곤층(Unemployed Poor), 임금근로빈곤층(Employee Poor), 비임금근로빈

곤층(Self-Employed Poor) 등의 개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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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빈곤층 연구의 최근 동향

  1990년대 후반까지 유럽은 근로빈곤층 연구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

었다. 물론 일부 개별 연구자들은 유럽에서의 근로빈곤층 문제에 주목하

고 있었으나 이것이 개별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근로빈곤층 문제는 개념은 물론이고 방법론에 이르기까

지 합의된 사항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유럽사회는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근로빈곤층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매우 큰 충격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영미국가들

에 의해 강력한 고용보호체제(Employment Protection Regime)를 갖추고 있

으며, 실업자를 지원하는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진 유럽대륙 국가들에

게 근로빈곤층의 증가란 기존 사회보장체계, 또는 복지국가체제의 지속가

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2003년 리스본에서 개최되었던 유럽평의회(European Councils)는 유

럽복지국가 내부의 근로빈곤층 문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이는 이후 유럽에서

의 근로빈곤층 연구, 특히 국제비교연구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

었다. 실제로 Peňa-Casas & Latta가 2004년 발표한 『유럽의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in European Union)은 유럽연합차원에서 근로빈곤층 연구를 

본격화하는 시발점을 마련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

구와 통계발표가 있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언급해 왔다는 점

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뒤늦은 출발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최근 유럽에서의 근로빈곤층 연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유럽공동체가구패널(ECHP)이 구축됨에 따라 국제비교연구 또한 매

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Peňa-Casas & Latta의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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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적으로 ECHP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리고 유럽에서 근로빈곤층 연구는 미시적 원인, 즉 개인특성과 가구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거시적 원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빠르게 발전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수십 년 간 축적된 빈곤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 및 가구특성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근

로빈곤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복지체제(Welfare State Regimes)와 고용체제(Employment Regimes)가 근로

빈곤층의 발생과 양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

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2005년 11월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서유럽의 근

로빈곤층>(Working Poor in Western Europe)에 관한 학술회의는 매우 흥미

롭다. 유럽 각국의 근로빈곤층 문제가 폭넓게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근로

빈곤층과 복지체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당

시 발표된 많은 논문 중 Lohmann의 <복지국가체제에 있어 근로빈곤층 문

제의 다양한 양상>(The Different faces of In-Work-Poverty across Welfare 

State Regimes>은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양태가 왜 국가마다 상이한가의 문

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5)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는 연구의 절정기에 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비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넘어, 각국 

정부와 연구자 그리고 고용․복지정책의 담당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참고로 

2007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근로빈곤층과 사회적 실천>(Travailleurs 

pauvres et Action sociale) 심포지엄에는 정부부처 관계자와 연구자 그리고 

5) 이 주제와 관련해서 Lohmann은 2006년 유럽패널네트워크(EPUNet) 학술회에서 동

일한 주제로 좀 더 발전시켜 발표하였으며,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제도가 근로빈곤층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거시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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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행정실무자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근로빈곤층 문제의 원인 대책

을 본격적으로 모색하였다.

3.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정리

  유럽에서 근로빈곤층 연구는 기존 영미국가의 접근방식과 비교할 때,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이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 주제에 관한 한, 유럽이 미국에 비해 후발주자이며, 유럽 내부의 국가

가 차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만과 마르크스는 유럽 접근방

식의 특징은 근로빈곤층 문제를 저임금이나 근로소득 등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지위와 특성 이상으로, 가구규모나 가구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점이라고 말한다(Lohmann & Marx, 2005). 이는 근로빈곤층이 개인의 

노동과 가구단위 소득의 조합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당연

한 접근방법이다. 

가. 노동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노동시장에서 찾아 왔다. 그리고 그것은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사점을 제시

하는 연구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탈산업화 또는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 증가는 빈곤율 및 근로빈곤

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hmann, 2006). 이는 서비

스부문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그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임금

격차가 증가하고, 빈곤율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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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탈산업화가 임금격차나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에스핑-앤더슨의 말처럼, “동일한 원

인이 아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Esping-Andersen, 1999). 

하지만 문제는 정책적 요인을 통제하고 초기조건만으로 그 영향을 판단하

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타 산업비중이 과소가 해당 국가의 임금격차나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정책적 효과가 개재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전체 산

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농업부문 종사자의 빈곤율이 다른 업종 종

사자의 빈곤율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럽국가 중 포르투

갈 등은 농업부문의 높은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농업부문 종사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증가할 개연성이 큰 것이다.

  노동시장의 구조가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자의 빈곤율이 높

으며, 취업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불완전근로자는 완전

근로자에 비해 빈곤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불완전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고용계약형태를 통해 파악한 것이다. 즉, 주당 근로

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사람과 이상인 사람의 빈곤율은 약 두 배 가량 차

이를 보이며, 정규직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의 빈곤율 또한 유사한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 이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취업자와 실업자의 구성,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임금근로자 중 불완전고용근로자 및 저임금근로

자의 비중 등이 근로빈곤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

이다. 취업상태나 종사상지위는 개인 근로소득의 고저를 나타내는 저임금

근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각 개인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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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직종, 그리고 각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기술숙련도, 고

용형태 등에 따라 저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저임금근로자는 제조업부문이 아닌 농업이나 서비스부문에서 발생할 확률

이 높고, 대규모 사업장 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Marlier & Ponthieux, 2000; 

Concialdi, 2001; Howell & Huebler, 2001). 

나. 가구요인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

  각 개인의 고용특성과 근로소득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특성에 의

해 상쇄되거나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는 한다. 먼저 저임금근로자가 

부모와 동거하거나, 사회적 이전소득에 의해 부족한 소득을 보충 받거나, 

자산소득이 있거나, 가구 내 다른 근로자가 이미 높은 근로소득을 올리는 

경우,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각 개인의 고

용특성에 의한 빈곤위험이 가구특성에 의해 완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대로 각 개인이 저임금근로자가 아니라도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Ioakimoglou & Soumeli, 2002).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디너와 밀러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어떻게 저임

금근로자가 빈곤에 빠지지 않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2000

년 현재 영국의 임금근로자 중 23%가 저임금근로자이며, 저임금근로자 

중 14%만이 빈곤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86%는 가구

특성을 통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Gardiner 

& Millar, 2006).

  그렇다면 유럽에서 저임금근로가 근로빈곤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가. 물론 그것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유럽에

서 저임금근로가 근로빈곤층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구요인이 빈곤율 증가를 설명함에 있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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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이며, 복지제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 또한 가구구

성과 취업상태 간의 차이와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근로빈곤층 연구에 있어 유럽의 연구자들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사항이다(Strengmann-Kuhn, 2002; Lohmann, 2006; Gardiner & Millar, 

2006).

  위의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유럽에서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관

련해서 가구특성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리고 그것은 가구 내 다

른 취업자의 존재와 그 고용특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성인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녀가 있는 경우 빈곤율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가구 내 취업자 수가 1인을 초과할 수 없는 상황

에서 아동을 보육하는데 필요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리

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구의 경우, 성인인구의 취업인구 및 취업특성

에 따라 빈곤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취업자가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전일제 근로자 또는 불완전근로자의 분포에 

따라 빈곤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구특성과 관

련해서도 국가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가구 내 취업자 수는 덴마크가 가장 높고 라틴유럽 국가들이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가구 내 평균 취업자 수

의 증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

동참여는 국가의 보육서비스 지원 등 복지급여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의 

관대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아동수당이나 가족

수당 등에 따라 빈곤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eňa-Casas & Latta, 2004).

  끝으로 개인특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15세 이상 전체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 남

성과 여성의 빈곤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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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한국의 경우 여성의 빈곤율이 더 높다는 점과 비교할 때,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유럽 15개국 평균을 보면, 24세 이하 

집단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25~54세 집단에서는 빈곤율이 낮아지고, 55세 

이상 집단에서는 다시 빈곤율이 능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 또한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빈곤위험율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방향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고학력자에 비해 저학력자가 빈곤에 노출될 위

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Bardone & Guio, 2005).

다.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적으로 개별 국가의 빈곤율 및 근로빈곤율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구조, 가구구성과 가구특성, 개인의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수준 등의 요인

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으며, 기존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이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초기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각국은 상이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을 선택하게 된다. 설사 동일한 정책을 채택하더라도 초기조건이 다른 상

황에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동일하지 않다.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지출비중,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비중 등은 국가마다 선택하는 고용정책이 다르며, 그것이 초기조건에 미

치는 영향 또한 상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아동수

당이나 가족수당 등의 복지지원의 관대함 정도는 빈곤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체로 소득대체율과 보육지원이 관대하면 할수록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감소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대함은 실직빈곤층 외에도 취업빈곤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소득대체율 만으로는 근

로빈곤율의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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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가입율은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금협상과 최저임금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최저임금제가 없는 중앙․산별 임금협

상방식을 취한 국가에서 근로빈곤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분권화된(decentralised) 협상체계를 갖춘 국가에서 근로빈곤층

의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Lohmann, 2006).

제3절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의 규모

  이 절은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율 및 근로빈곤율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의존하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럽 각국의 빈곤율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는 

크게 LIS와 ECHP 그리고 EU_SILC Survey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로 OECD가 각국 통계청에 발송한 설문을 토대로 작성된 데이터가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주로 ECHP 데이터와 EU_SILC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된 결

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ECHP 데이터의 경우, 2001년까지 대표적인 자료로 활용

되다, 2005년 이후에는 EU_SILC 데이터가 그 지위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시계열자료의 경우, 상당수가 상이한 데이터 세트로 구성되

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2005년 이후 EU_SILC 데이터가 이

전 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

를 감안하여, 중요한 몇 가지 수치에 대해서는 ECHP 데이터나 EU_SILC 

데이터 외에도 각국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수치를 인용할 것이다. 이는 표

본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결과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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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율의 국제 비교

  유럽 각국의 빈곤율을 비교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유럽통계청(Eurostat)이 매년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비

교가 한층 용이해졌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유럽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의 수치를 파

악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참고로 유럽통계청의 빈곤율 

데이터는 2001년까지는 ECHP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된 것이며, 그 이후 4

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2005년부터는 새롭게 통합된 EU-SILC Survey 데이

터를 토대로 추정된 것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해서, 이 두 데이터는 동

일한 데이터로 간주하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먼저 아래 <표 4-1>은 1995년, 2000년, 2005년에 상․하위 20% 소득계

층의 평균소득의 배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유럽 15개국의 

평균 배율은 1995년 5.1배에서 2000년 4.5배, 2005년 4.8배로 감소 후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995년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순이며, 2005년에는 포르투갈, 

그리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순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

고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보면, 영국과 덴

마크가 각각 0.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국가들은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국가는 독일과 그리스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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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유럽 15개국의 소득 5분위 배율

1995 2000 2005 2005-1995

유럽 15개국 5.1 4.5 4.8 -0.3

벨기에 4.5 4.3 4.0 -0.5

덴마크 2.9 - 3.5 0.6

독  일 4.6 3.5 3.8 -0.8

아일랜드 5.1 4.7 5.0 -0.1

그리스 6.5 5.8 5.8 -0.7

스페인 5.9 5.4 5.4 -0.5

프랑스 4.5 4.2 4.0 -0.5

이태리 5.9 4.8 5.6 -0.3

룩셈부르크 4.3 3.7 3.8 -0.5

네덜란드 4.2 4.1 4.0 -0.2

오스트리아 4.0 3.4 3.8 -0.2

포르투갈 7.4 6.4 6.9 -0.5

핀란드 - 3.3 3.6 -

스웨덴 - - 3.3 -

영  국 5.2 5.2 5.8 0.6

주: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상․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 배율

자료: http://epp.eurostat.ec.europa.eu/

  아래 <표 3-2>는 1995년과 2000년 그리고 2005년 세 개의 시점에 유럽 

15개국의 상대빈곤율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60%를 빈곤선

으로 설정하여 비교한 것이다. 먼저 유럽 15개국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은 1995년과 2000년, 2005년에 각각 26%, 23%, 25%로 나타나며, 가처분소

득을 기준으로 보면, 17%, 15%, 16%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

으로 2000년에 소폭 감소하다 2005년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소득 기준 빈곤율의 절대수치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은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

율은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영국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이 빈곤율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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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

에 따르면, 유럽 15개국의 평균 빈곤율 감소 폭은 1995년 9%, 2000년 8%, 

2005년 9%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2005년 현재 공적이전

소득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국가는 스웨덴(20%), 

덴마크(18%), 핀란드(16%), 프랑스(13%) 순으로,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

(3%), 스페인(4%), 포르투갈(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2> 유럽 15개국의 상대빈곤율 추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A)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B) 2005년 기준

A-B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유럽 15개국 26 23 25 17 15 16 -9

벨기에 27 23 28 16 13 15 -13

덴마크 - - 30 10 - 12 -18

독  일 22 20 23 15 10 12 -11

아일랜드 34 31 32 19 20 20 -12

그리스 23 22 23 22 20 20 -3

스페인 27 22 24 19 18 20 -4

프랑스 26 24 26 15 16 13 -13

이태리 23 21 23 20 18 19 -4

룩셈부르크 25 23 23 12 12 13 -10

네덜란드 24 22 22 11 11 11 -11

오스트리아 24 22 24 13 12 12 -12

포르투갈 27 27 26 23 21 19 -7

핀란드 - 19 28 - 11 12 -16

스웨덴 - - 29 - - 9 -20

영  국 32 29 31 20 19 19 -11

주: 균등화된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60%를 빈곤선으로 설정

자료: http://epp.eurostat.ec.europa.eu/; 한국은 1995년과 2000년은 가구소비실태조사, 

2005년은 전국가계조사 자료

  아래 <표 3-3>은 포스터와 에르콜의 2005년 보고서에 실린 유럽 15개국

의 빈곤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제시하는 이유는 위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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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및 <표 3-2>와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곤율을 추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아래 표는 저자들이 각국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여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표는 데이터가 다를 뿐 아니라, 빈곤선과 데이터의 시점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위의 두 표와 비교할 때 빈곤율에 대한 추정결과가 다르게 나타

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6) 

<표 3- 3> 1980년대 이후 각국의 상대빈곤율 추이

빈곤율
조사연도

mid-1980s mid-1990s 2000

유럽 15개국 7.9 8.8 9.3

오스트리아 6.1 7.4 9.3 1983, 1993, 1999

벨기에 10.5 7.8 - 1983, 1995, n.a.

덴마크 5.3 3.8 4.3 1983, 1994, 2000

핀란드 5.1 4.9 6.4 1986, 1995, 2000

프랑스 8.0 7.5 7.0 1984, 1994, 2000

독  일 6.4 9.1 9.8 n.a., 1994, 2001

그리스 13.4 13.9 13.5 1988, 1994, 1999

아일랜드 10.6 11.0 15.4 n.a., n.a., 2000

이태리 10.3 14.2 12.9 1984, 1995, 2000

룩셈부르크 5.4 5.5 5.5 1986, 1996, 2001

네덜란드 3.1 6.3 6.0 1985, 1995, 2000

포르투갈 - 14.6 13.7 n.a., 1995, 2000

스페인 13.8 11.5 - 1985, 1995, n.a.

스웨덴 6.0 3.7 5.3 1983, 1995, 2000

영  국 6.9 10.9 11.4 1985, 1995, 2000

주: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였음

자료: Forster and D'Ercole(2005); 한국은 <가구소비실태조사> 1995년 2000년 자료

6) Forster와 d'Ercole은 2005년 보고서 말미에 데이터 유형에 따라 빈곤율 및 지니계

수를 비교하는 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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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와 에르콜의 2005년 보고서에 실린 연령집단별 빈곤율을 보면, 

국가마다 어떠한 집단이 빈곤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3-4>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13.8%로 18세~64

세 집단의 7.9%에 비해 약 5.9%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

럽 15개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35.5%), 포르투갈

(29.2%), 그리스(24.3%) 순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1.6%), 덴마크

(6.1%), 룩셈부르크(6.1%)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18세~64세 인구집단의 빈

곤율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독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노인빈곤

율은 해당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등 복지제도의 발달정도를 말해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 4> 각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2000년)

65세 이상 18세~64세 전  체

EU 15개국 13.8 7.9 9.3

오스트리아 9.2 8.0 9.3

덴마크 6.1 5.0 4.3

핀란드 10.4 6.4 6.4

프랑스 10.5 6.0 7.0

독  일 8.5 9.2 9.8

그리스 24.3 10.8 13.5

아일랜드 35.5 11.9 15.4

이태리 15.3 11.5 12.9

룩셈부르크 6.1 4.5 5.5

네덜란드 1.6 5.9 6.0

포르투갈 29.2 9.6 13.7

스웨덴 7.8 5.1 5.3

영  국 14.4 8.7 11.4

주: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였음

자료: Forster and D'Ercole(2005); 한국은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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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빈곤층 규모의 비교

  유럽 각국의 근로빈곤층 비율과 관련해서는 2005년 이후 활용되고 있는 

근로빈곤(In-Work-Poverty) 개념에 따른 규모를 선택하기로 한다. 앞서 설

명하였던 바와 같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개념은 근로빈

곤층을 보다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서로 동질적인 집단을 구분하

기 용이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아래 <표 3-5>는 근로빈곤층 비율을 근로자집단과 미취업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근로자 중 빈곤층 비율은 유럽 15개국 평

균 7%로 나타나며, 그 중 임금근로자의 빈곤율은 6%에 불과한데 비해 자

영업자의 빈곤율은 16%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

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나, 그 절대규모가 작아 전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

을 말해준다. 유럽 15개 국가 중 근로자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

리스(13%), 포르투갈(12%), 스페인(10%), 이태리(10%) 순이며, 이들 국가는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구

성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국가가 모두 유럽남부에 위치한 국가이

며, 통상적으로 ‘잔여주의 복지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라는 점이다.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들 

유럽남부국가들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취업자 중 빈곤율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보여준다. 유럽 15개국 평균을 보면, 실업자 중 

빈곤율이 38%로 가장 높고, 다음이 비경제활동인구의 빈곤율로 25%에 이

르며, 퇴직자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1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발달하여 미취업자 중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도 국가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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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미취업자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를 보면, 아일랜드(35%), 그리스(28%), 영국(28%), 포르투갈

(27%), 스페인(24%), 이태리(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실업자의 

빈곤율을 보면, 아일랜드(54%), 이태리(51%), 영국(4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

가군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5> 각국의 주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빈곤율(2001년)

근로자(Employed)

(= Working Poor)
미취업자(Non-Employed)

소계 임금근로 자영업 소계 실업자 퇴직자 비경활자

유럽 15개국 7 6 16 22 38 17 25

벨기에 4 3 10 22 32 21 21

덴마크 3 1 15 22 23 23 22

독  일 4 4 5 16 34 13 18

그리스 13 5 25 28 39 32 23

스페인 10 7 20 24 37 18 24

프랑스 8 6 25 22 30 17 26

아일랜드 7 6 16 35 54 39 33

이태리 10 7 18 24 51 13 28

룩셈부르크 8 8 2 13 48 8 16

네덜란드 8 - - 13 23 3 12

오스트리아 6 3 24 19 23 16 22

포르투갈 12 7 28 27 38 25 28

핀란드 6 4 17 21 21 20 22

스웨덴 5 4 24 19 19 16 22

영  국 6 5 14 28 49 24 30

자료: Eurostat, ECHP 2003, 덴마크와 스웨덴은 개별 국가데이터; Bardone & 

GUIO(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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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근로빈곤층이 전체 빈곤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하며, 

국가별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아래 <표 3-6>은 유럽 15개국의 평

균 빈곤율이 15%이며, 협의의 근로빈곤층(취업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이 전체 빈곤인구의 46.,7%를 차

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보면, 전체 빈곤인구에서 근로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네덜란드로 약 72.7%를 차지하며, 다음

이 룩셈부르크(66.7%), 그리스(61.9%), 포르투갈(60.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30%에 불과하며, 다음이 벨기에(30.8%), 영국(33.3%), 독일(36.4%) 순이다. 

<표 3- 6> 상대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의 비교(2001년)

상대빈곤율(A) 근로빈곤율(B) B/A

유럽 15개국 15 7 46.7 

벨기에 13 4 30.8 

덴마크 10 3 30.0 

독  일 11 4 36.4 

그리스 21 13 61.9 

스페인 20 10 50.0 

프랑스 19 8 42.1 

아일랜드 13 7 53.8 

이태리 19 10 52.6 

룩셈부르크 12 8 66.7 

네덜란드 11 8 72.7 

오스트리아 12 6 50.0 

포르투갈 20 12 60.0 

핀란드 11 6 54.5 

스웨덴 9 5 55.6 

영  국 18 6 33.3 

주: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60%

자료: Bardone & GUIO(2005)과 Eurostat 데이터를 결합하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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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발생 메커니즘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거시적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이

동의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지향적 개혁,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미시적 원인으로는 근로빈곤층 개인의 인적자

본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이 결합하여 근

로빈곤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빈곤층 개인의 특성만을 강

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방식이 아닐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해서 <실업, 저임

금, 고용불안>과 같은 고용특성과 <가구 내 다른 취업자의 수와 고용지

위> 같은 가구특성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근로

빈곤층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

는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저임금노동의 문제, 다른 한편으

로는 가구단위에서 빈곤화를 억제하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문제로 관

심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아

래와 같다. 먼저 저임금노동을 불가피한 현실로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

은 중요한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유연화와 

저임금노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저임금노동

의 확산이나 이를 전제로 한 각종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의 발생을 억제함에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

하는가 하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럽국가들은 시장소득 

상의 불평등과 빈곤을 사회적 이전소득을 통해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단위의 각종 복지지원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전적으

로 저임금노동자의 취업을 유인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식에 대해서

는 비판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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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특성을 간략하게 정리

하고, 저임금근로와 가구특성을 중심으로 좀더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1. 근로빈곤층의 개인특성

  유럽 15개국 근로빈곤층(취업빈곤층)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아래 <표 3-7>은 2001년 현재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특성, 

그리고 취업특성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개인특성을 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성별을 

보면, 남성 중 근로빈곤층 비율은 8%로 나타나며, 여성은 7%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핀란드,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남성 빈곤율이 더 

높은 것이다. ②연령분포를 보면, 16~24세 집단의 빈곤율이 1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 55세 이상 집단의 빈곤율이 9%로 뒤를 잇고, 25~54

세 집단이 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 아일랜드, 이

태리,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국가에서는 55세 이상 인구집단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③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빈곤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 15개국 평균 값을 보면, 저

학력자의 빈곤율이 12%인데 비해 고학력자의 빈곤율은 3%에 불과하여 

무려 4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남부유럽국

가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저학력자의 빈곤율은 그리스, 스

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등에서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근로빈곤층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

독가구 중 아동이 1명 이상 있는 가구의 빈곤율이 아동이 없는 가구의 빈

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인이 2인 이상 있는 가구 중 아

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빈곤율을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성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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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경향성

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부유럽국가의 가구형태별 빈

곤율은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취업특성과 관련해서, ①노동개월 수를 보면, 연중 지속적으로 

일한 집단의 빈곤율은 5%에 불과하지만, 고용단절을 경험한 집단의 빈곤

율이 1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집단(연간 12개월을 일하지 못한 

집단)의 빈곤율을 높은 순서로 보면 이태리, 포르투갈,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연 중 12개월 모두 일한 사람의 빈곤율을 큰 순서

대로 보면, 룩셈부르크,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②주당 30시간 이하의 일을 일했던 집단의 빈곤율은 10%이나, 30시

간을 초과해서 일한 집단의 빈곤율은 5%로 소폭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30시간 이하 일을 한 집단의 빈곤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

하면,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순으로 나타나며, 30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빈곤한 사람의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룩셈부르크, 이태리, 스페

인 순으로 나타나게 된다. ③계약형태와 관련해서는 정규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빈곤율은 4% 수준이나, 임시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빈곤율

은 10%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남부유럽국가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유럽 각국에서 근로빈곤층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가구 내 아동유무, 일자리의 불

안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가구 내 아동의 존재는 근로빈곤층의 빈곤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각 개인의 취업특성이다. 그것은 비정규

직근로자로 일하게 됨에 따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잦은 고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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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구집

단의 규모가 클수록 해당 국가의 근로빈곤층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다.

<표 3- 7> 근로빈곤층(근로자 중 빈곤층)의 특성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
랜드 이태리

성별

  여성 4 2 6 12 8 7 4 6

  남성 4 3 4 13 10 9 9 13

연령

  16 to 24세 8 7 10 13 6 10 2 9

  25 to 54세 4 2 4 11 10 8 7 10

  55세 이상 5 3 5 21 10 8 13 14

교육수준2 

  저학력 6 4 9 23 16 11 12 16

  중간학력 5 2 4 9 6 6 6 5

  고학력 2 1 2 1 3 3 3 5

가구형태

  단독/아동없음 7 5 5 9 7 6 14 7

  단독/아동 1명이상 8 4 22 17 29 16 15 11

  비단독/무직/아동없음 5 2 6 16 7 13 7 11

  비단독/무직/아동 1이상 10 2 10 20 26 26 27 33

  비단독/부분노동이상/아동없음 3 1 1 11 3 4 3 3

  비단독/부분노동이상/아동1이상 2 3 3 10 7 5 3 6

노동개월 수

  연중 근로미만 8 2 10 7 12 12 11 19

  연중 근로 3 1 4 5 6 6 5 7

주당 노동시간 수

  30시간 이하 7 9 9 16 11 6 12 9

  30시간 초과 3 1 3 5 6 5 4 7

계약형태

  정규직 계약 3 : 3 4 5 5 4 6

  임시직 계약 7 : 8 10 9 9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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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7> 근로빈곤층(근로자 중 빈곤층)의 특성(계속)

  룩셈
부르크

네덜
란드

오스
트리아

포르
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유럽

15국

성별

  여성 8 7 6 11 6 3 7 7 

  남성 8 8 6 13 5 3 6 8 

연령

  16 to 24세 16 20 5 10 15 6 11 10 

  25 to 54세 8 7 6 11 5 3 6 7 

  55세 이상 5 3 8 21 7 2 7 9 

교육수준2 

  저학력 16 8 8 16 8 4 10 12 

  중간학력 5 : 5 3 7 3 7 5 

  고학력 1 6 7 1 3 2 4 3 

가구형태

  단독/아동없음 6 12 6 15 13 5 12 8 

  단독/아동 1명이상 17 30 11 30 6 6 22 19 

  비단독/무직/아동없음 8 8 8 11 3 4 8 9 

  비단독/무직/아동 1이상 16 13 12 36 6 10 17 20 

  비단독/부분노동이상/아동없음 2 2 4 10 4 1 2 3 

  비단독/부분노동이상/아동1이상 9 6 5 10 4 1 4 5 

노동개월 수

  연중 근로미만 12 : 4 13 11 : 13 12 

  연중 근로 8 : 3 7 3 : 5 5 

주당 노동시간 수

  30시간 이하 : : 3 20 18 : 11 10 

  30시간 초과 8 : 3 6 3 : 3 5 

계약형태

  정규직 계약 8 : 3 6 3 : 4 4 

  임시직 계약 7 : 3 12 8 : 8 10 

주: 1) 교육수준: 저학력은 ISCED 0-2, 중간학력은 ISCED 3; 고학력은 ISCED 4이상

    2) 기타 가구원의 취업상태 또한 7~12개월을 일한 사람만 고려

    3) 아동은 0~15세, 16~24세의 피부양자

    4) 임시직계약은 임시, 단기간, 비계약근로, 기타 불완전고용을 포괄

자료: Eurostat, ECHP, 2003; Bardone & GUIO(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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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임금노동과 근로빈곤층

  근로빈곤층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으로 미국과 유럽의 노동시장구조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저임금노동시장이 근

로빈곤층을 양산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면, 유럽에서는 실업이 근

로빈곤층을 양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1990년대 

중반이후 유럽에서도 저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리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고용이 증가하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력한 노동조합

과 임금협상체계, 고용보호법제 등이 취업자의 빈곤화를 억제하는 수단으

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관계는 저임금노동의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이 점에서 샤퍼(Schafer)의 논문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저임

금이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 세계적으

로 확산되고 있는 저임금노동 불가피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학

계와 정치계, 심지어 여론까지도 높은 임금과 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장세

부담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특히 실업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허구적이다. 많은 이론가들이 미국의 노동유연화 모델과 

유럽(특히 독일)의 경직된 사회모델을 대비시키고, 미국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 유럽의 노동시장 또한 이미 다양한 임금수준에 따

라 차별화되어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임금삭감이 고용창출 성과로 이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 많은 국가에서 저임금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것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

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

는 비판만이 공허하게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임금노동의 확산

은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고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다. 이 점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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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시장을 확대하는 미국의 모델은 유럽국가에게 반면교사로서의 의

미를 갖는다는 것이다(Schafer, 2000).

  유사한 맥락에서 꽁시알디(Concialdi)는 미국의 저임금노동과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비

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저임금노동시장을 활성화시

키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빈곤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조세제도를 통한 소

득이전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노동시장 내에서 근로소득

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 내부에서 조차 최

저임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유럽, 특히 프랑스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제반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이전보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데, 저임금노동을 장려하는 조치가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

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처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EITC

와 유사한 소득이전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위협요인

으로 작용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

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2백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구축되었던 사회보장체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Concialdi, 2000).7)

  문제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저임금노동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국가에서 강력

한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초래하며, 불완전고용을 확산시

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Employment in 

Europe 2006> 보고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각종 고용보호제도(EPL)와 저임

7) 흥미로운 것은 꽁시알디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2001년 5월 근로장

려금제도(PPE)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도 

및 고용보호법제를 근간으로 하는 근로자 보호제도가 일견 후퇴하는 징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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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노동 및 고용창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고베르나토리

(Matteo Governatori)가 발표한 “유럽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논문은 고용보호제도가 강력할수록 임시직 등 불완전고용이 증가하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저임금노동의 증가, 특히 그것이 초

래하는 근로빈곤층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달리 표현하면,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바로 이 점이 1990년대 후

반이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저임금노동과 근로빈곤층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3-8>은 2000년 시점에 유럽 13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성

별 및 기술숙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평균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비

중은 24%로 나타나고, 아일랜드와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순으로 저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8> 유럽 각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중(2000년)

전 체 남성 여성 고숙련자 저숙련자

유럽 13개국 24 18 32 13 34

벨기에 22 16 28 10 33

덴마크 21 18 24 4 50

독  일 26 18 36 12 54

그리스 25 19 34 7 37

스페인 23 18 30 11 33

프랑스 25 21 30 15 30

아일랜드 29 22 37 10 43

이태리 17 15 20 3 24

네덜란드 27 20 35 19 27

오스트리아 22 14 31 3 28

포르투갈 21 13 30 5 41

핀란드 18 12 23 8 29

영  국 28 19 36 18 40

자료: Eurostat, ECHP, UDB version June 2003, wave 7(2000); EU(2005), Employment 

in Europe 200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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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산업관계센터>(EIRO)는 2002년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16개 국

가를 대상으로 “저임금노동과 근로빈곤층”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국의 저임금근로와 근로빈곤

문제를 비교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Ioakimoglou & Soumeli, 2002). 

물론 모든 국가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국가

들은 자국의 저임금근로자와 근로빈곤층 실태에 대해 기존의 정보를 업데

이트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러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프랑

스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프랑스의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어, 저임금과 근

로빈곤층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하겠다.

  아래 <표 3-9>는 1983년부터 2001년까지 프랑스에서 저임금근로자가 어

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983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11.4%에 

불과했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1995년 18.4%로 절정에 달하고, 2001년 

16.6%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실업문제가 심각하던 

1990년대 중반에 저임금노동이 함께 확산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위임금 50%미만의 근로소득을 갖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3년 5.0%에 

불과하던 비중이 1998년 10.6%까지 증가하고,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01년

에는 9.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중위임금의 50%미만인 저임

금근로자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근로소득의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 해당 저임금근로자가 속한 가구의 빈곤화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점에서 저임금노동의 문제는 근로빈곤층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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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9> 프랑스의 저임금근로자 추이

저저임금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전체 저임금근로자

1983 5.0 6.4 11.4

1984 5.5 6.5 12.0

1985 6.2 5.8 12.0

1986 6.9 6.4 13.3

1987 7.1 6.0 13.1

1988 7.2 6.0 13.2

1989 7.3 6.1 13.4

1990 8.3 7.4 15.7

1991 8.2 7.8 16.0

1992 8.7 6.4 15.1

1993 9.7 6.8 16.5

1994 10.4 6.7 17.1

1995 10.4 8.0 18.4

1996 10.3 7.4 17.7

1997 10.2 7.3 17.5

1998 10.6 7.1 17.7

1999 10.1 6.4 16.5

2000 9.4 7.1 16.5

2001 9.4 7.3 16.6

주; 저저임금근로자란 중위임금의 50%미만의 근로소득을 가진 근로자를 지칭하며, 저

임금근로자란 중위임금의 50%~2/3구간의 근로소득을 가진 근로자를 지칭한다. 그

리고 전체 저임금근로자란 중위임금의 2/3미만의 근로소득자를 지칭한다.

자료: EIRO(2004), “Comparative study on low-wage workers and the working poor:  

The case of France"에서 인용

  유럽 각국에서 저임금노동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면, 1990년

대 중반 각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아래 <표 

3-10>에 따르면, 유럽 12개국의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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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OECD 자료와 ECHP 자료에서 각각 12.6%와 14.8%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5.8%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

가는 아일랜드(24.7%), 스페인(22.2%), 룩셈부르크(21.5%), 영국(20%) 순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국

가 또한 동일한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표 3-10> 데이터 유형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OECD 

전일제 임금근로자

ECHP 

전일제 임금근로자

ECHP 

전체 임금근로자

EU 12개국 12.6 14.8 15.8 

벨기에 7.3 10.0 11.2

덴마크 5.6 8.6 11.0

독  일 17.0 - -

그리스 - 15.9 15.5

스페인 18.3 21.6 22.2

프랑스 14.9 14.5 15.7

아일랜드 - 22.1 24.7

이태리 6.1 8.8 9.0

룩셈부르크 19.0 20.0 21.5

네델란드 14.6 - -

오스트리아 13.5 12.5 13.2

포르투갈 16.9 16.5 16.6

핀란드 5.9 8.3 9.0

스웨덴 5.3 - -

영  국 19.3 19.4 20.0

자료: Pena-Cas & Latt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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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임금근로자와 근로빈곤층 간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아래 <표 3-11>은 1995년 시점의 저임금근로자 중 근로빈곤층 

비율과 근로빈곤층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저임금

근로자 중 20%가 근로빈곤층이며, 근로빈곤층 중에는 37%가 저임금근로

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80%가 가구단위에서 

저임금의 충격을 흡수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20%가 문제의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들이 바로 근로빈

곤층인 것이다. 

  국가별로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영국이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일랜드, 독일, 그리스 등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은 국가

는 덴마크, 벨기에, 이태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

항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저임금근로자 중 빈곤층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가구단위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저

임금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참고로 영국과 아일랜드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높지만 이들 중 빈곤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

이다. 오히려 이태리나 프랑스와 같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들 중 빈곤층의 비율이 높은 경우 또한 존재하고 있다. 

  요약하면, 저임금근로자의 증가가 근로빈곤층 문제를 확산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저임금근로자가 빈곤층으

로 전락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장치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가구특성이라는 점에 주

목해야 할 것이다.



70

<표 3-11> 근로빈곤층과 저임금근로자(1995)

임금근로자 중 

근로빈곤층 

비율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중 근로빈곤층 

비율

근로빈곤층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

유럽13개국 8 15 20 37

벨기에 6 9 18 26

덴마크 4 7 13 21

독 일 10 17 24 41

그리스 9 17 27 52

스페인 9 13 19 28

프랑스 7 13 21 38

아일랜드 6 18 14 38

이태리 10 10 25 27

룩셈부르크 8 16 18 38

네덜란드 7 16 15 33

오스트리아 6 16 16 40

포르투갈 5 16 18 21

영 국 7 21 15 44

자료: Pena-Cas & Latta(2004).

3. 가구특성과 근로빈곤층

  근로빈곤층 연구에 있어 가구특성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

어야 한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임금근로자가 빈곤층으로 전

락하는 것을 억제하는 단위로서의 가구에 주목하는 것 외에도, 근로빈곤

층이 부양하는 가구원의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유럽사회에서 근로빈곤층 문제와 관련해서 가구단

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부양하는 아동과 노인 등에 대한 관심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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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빈곤층이란 가구의 일차적 소득원이든 부차적 

소득원이든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가구원을 부양하고 있

다는 점에서 빈곤화에 따른 충격이 매우 큰 집단이다. 달리 표현하면, 근

로빈곤층의 증가는 빈곤율과 빈곤의 사회적 충격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근로빈곤층의 가구특성을 위의 두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근로빈곤층은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지칭한

다. 따라서 개인이 저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빈

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뒷받침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

는 복지제도를 통한 가구로의 소득이전이 있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유럽

의 근로빈곤층과 관련해서 이러한 가구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스트렌만-쿤의 논문은 이 주제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그에 따르면, 유럽에서 근로빈곤층 발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은 가구특성이다. 즉, 개인의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비율보다, 

근로소득은 저임금이 아니나 가구특성(가구규모)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

락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는 유럽 14개국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빈곤층 발생율이 26.7%인데 비

해, 가구특성으로 인한 비율이 73.3%에 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Strengmann-Kuhn, 2002). 이러한 분석결과는 빈곤가구의 구성원 중 이는 

유럽에서 근로빈곤층의 발생을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 가구특성이라는 

다른 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가별로 전체 임금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표현하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크면 클수

록, 이들이 빈곤가구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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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국가별로 보면, 가구요인으로 인해 빈곤해진 집단의 비중이 벨기

에(93.7%), 포르투갈(90.4%), 스페인(89.2%) 등의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해진 집단의 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독일(42.5%), 영국(41.1%), 덴마크(37.6%), 네덜란드(32.1%)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노동유연화

를 통해 저임금노동이 활성화된 국가이며, 이들 국가에서 저임금노동은 

근로빈곤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근로

빈곤에 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표 3-12> 근로빈곤층의 빈곤원인(1996년)

빈곤원인

가구요인 저임금요인

유럽 14개국 73.3 26.7

벨기에 93.7 6.3

덴마크 62.4 37.6

독  일 57.5 42.5

그리스 79.3 20.7

스페인 89.2 10.8

프랑스 80.4 19.6

아일랜드 89.1 10.9

이태리 87.7 12.3

룩셈부르크 85.0 15.0

네덜란드 67.9 32.1

오스트리아 71.9 28.1

포르투갈 90.4 9.6

핀란드 83.5 16.5

영  국 58.9 41.1

주: 위의 수치는 전체 근로빈곤층 중의 비율임

자료: Strengmann-Kuh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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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빈곤층 문제와 관련해서 가구 내 취업자 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래 <표 3-13>은 1999년 시점에 국가별로 부부가구 내 취업자 

수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부부모두 맞벌이로 일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북구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이 맞벌이체제(Dual Earners System)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부유럽국가들이 맞벌이 비중이 낮

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 부부가구의 취업자 수에 따른 분포(1999년)

부부가구: 2인 취업 부부가구: 1인 취업 부부가구: 미취업

덴마크  78.6 18.6 2.8

핀란드  75.6 21.2 3.2

스웨덴  74.9 20.9 4.2

벨기에  68.4 26.7 4.9

포르투갈 64.0 33.4 2.6

영  국    63.2 30.6 6.2

오스트리아 62.5 34.7 2.8

유럽14개국 59.0 36.4 4.5

독  일    55.8 40.0 4.2

프랑스  54.8 39.1 6.1

네델란드 54.4 42.5 3.1

아일랜드 48.8 44.3 6.9

그리스  43.5 52.7 3.8

이태리  43.5 49.8 6.7

스페인  38.4 55.5 6.1

주: 취업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규정

자료: ECHP, 1999; 자료: Peňa-Casas & Latta(200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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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란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

이 해당 가구의 빈곤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취업은 저임금문제와 복지지원의 관대성 문제와 맞물려 있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임금근로자는 주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사에 대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로 아래 <표 3-14>는 

유럽 각국의 저임금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7%에 달한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구 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

써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정책은 보육지원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제도

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

정책이 맞벌이가 용이하도록 유기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하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

<표 3-14> 저임금근로자의 성별 비중 및 위험율

저임금근로자의 성별 비중 위험율(벨기에=1)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오스트리아 86 14 100 1.7 0.5

네덜란드 81 19 100 1.4 0.8

영  국  81 19 100 1.2 0.8

독  일  80 20 100 1.5 0.7

포르투갈 79 21 100 1.5 0.6

벨기에  79 21 100 1.0 1.0

유럽 13개국 77 23 100 1.3 0.7

프랑스  76 24 100 1.3 0.8

룩셈부르크 73 27 100 1.7 0.6

아일랜드 72 28 100 1.4 0.7

스페인  66 34 100 1.5 0.8

덴마크  64 36 100 0.9 1.0

이태리  60 40 100 1.3 0.8

그리스  51 49 100 1.2 0.9

자료: Eurostat, 2000; Peňa-Casas & Latta(200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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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3-15>는 1998년 시점에서 가구 내 취업자 수에 따른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취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빈곤에 빠질 확률이 51%에 달하

고, 취업자가 1인 있는 경우는 22%에 이르며, 취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그 확률이 5%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맞벌이가 얼

마나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지원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이 얼마나 발

달해 있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래 표에서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빈곤율은 사회보장제도의 관대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북유럽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제외하고는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수주의 복지국가 및 남부유럽 복지국

가들은 가구 내에서 1인이 취업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빈곤율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5> 각국의 가구 내 취업자 수에 따른 빈곤율(1998)

취업자 없음 취업자 1인 취업자 2인이상

프랑스  55 26 5

이태리  45 26 4

독  일  56 23 3

포르투갈 49 23 13

그리스  41 23 12

유럽12개 51 22 5

영  국  49 21 7

스페인  52 18 6

오스트리아 45 14 6

아일랜드 63 9 3

벨기에  50 9 2

덴마크  25 6 3

핀란드  28 5 3

자료: Peňa-Casas & Latta(200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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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빈곤층의 빈곤동태성  

  앞서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근로빈곤층 발생에 있

어 저임금노동과 가구요인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렇다면, 이를 전제로 유럽 각국의 빈곤층의 소득동태성에 대해 언급하기

로 하겠다. 소득의 동태성이란 일정기간 중 빈곤지위의 변화를 토대로 빈

곤층을 유형화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집단 중 반복빈곤층

과 일시빈곤층은 대부분 근로빈곤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불완전고

용, 실업, 저임금노동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일시 또는 반복적으로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리고 이들 집단의 비중은 근로빈곤층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도 무방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래 <표 3-16>은 유럽 각국의 빈곤층의 동태적 특

성별 비중을 복지체제의 유형별,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분석결과는 

비교적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의 가치가 충분하다. 복지체

제 유형별로 보면, 사민주의 복지체제는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규

모가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반복빈곤층이나 계속빈곤층에 비해 일

시빈곤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합주의(또

는 보수주의) 복지체제에서 잔여적 복지체제로 갈수록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이들 국가에

서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의 누적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잔여적 복지체제로 갈수록 반복빈곤층과 계속빈곤층의 규모가 함께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상대

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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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복지체제유형별 빈곤층의 동태적 특성에 따른 분포(1994~1998)

계속비빈곤층 일시빈곤층 반복빈곤층 계속빈곤층 전  체

사민주의 복지체제 77.7 10.6 6.1 5.6 100

  덴마크 77.4 13.2 6.0 3.5 100

  네덜란드 77.9 9.6 6.1 6.4 100

조합주의 복지체제 70.7 11.0 8.0 10.3 100

  독일 73.4 11.1 7.7 7.8 100

  벨기에 63.9 13.4 10.8 11.9 100

  프랑스 68.4 10.4 7.9 13.3 100

자유주의 복지체제 61.6 13.2 11.0 14.2 100

  아일랜드 63.8 10.7 10.6 14.9 100

  영국 61.4 13.4 11.1 14.1 100

잔여적 복지체제 60.8 13.1 13.0 13.1 100

  이태리 62.1 12.6 12.3 13.2 100

  그리스 58.5 13.9 12.4 15.2 100

  스페인 60.0 13.5 15.1 11.4 100

  포르투갈 58.8 13.7 9.5 18.1 100

유  럽 66.2 12.0 10.1 11.7 100

주: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60%를 빈곤선으로 활용

자료: ECHP UDB 1994-8; Fouarge & Layte(2005)에서 재인용

제5절 소결

  각국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발생원인을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근로빈곤층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

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따라 저임금노동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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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부 업종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산업은 저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사회에도 중

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에서 양질

의 일자리가 빠르게 파괴되고 열악한 일자리가 양산되는 경향을 보여 왔

으며, 열악한 일자리는 도소매업과 식품음식점 등 제한된 서비스 업종에

서 집중적으로 창출되어 왔다. 그리고 이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는 저임금

일자리는 단기간에 극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

들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사회는 저임금노동의 증가와 그에 따른 근로빈

곤층 증가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임금노동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또는 강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저임금노동의 증가를 억제하되,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복지제도를 통해 저

임금노동이 가구단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

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현재 유럽에서 저임금노동이 차지하는 비

중은 약 24%에 달하며, 그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저임금노동과 근로빈곤층 문제

에 대한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유기적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

다.

  그리고 저임금노동의 증가에 따른 근로빈곤층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접근방식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는 불

완전고용이 확산됨에 따라 저임금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내부

의 이원화가 진행되는 조짐 또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임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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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확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맥락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 EITC 등의 정책수단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전체 근로빈곤층 중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의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 한국사회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사회이며, 근로빈곤층의 대

다수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제도가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집단을 보호하고, 나머

지 집단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근로빈

곤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제4장 한국의 근로빈곤층

제1절 문제제기

  우리사회에서 근로빈곤층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완화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빈곤

율이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그 원인 중 하나로 근로빈곤층 문제가 주목

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성인빈곤층 중 상당수는 근로빈

곤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정책지원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규모

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관심 밖에 놓여 있

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는 근로빈곤층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그

것은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함

에 따라 사회통합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

로빈곤층의 증가는 전체 빈곤율의 증가와 그에 따른 동반되는 부양가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빈곤문제의 충격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많은 정책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초라한 정책성과는 한국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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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시장의 구조변

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세계화라는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사회 고용체제가 어떻게 저임금근로자 및 고용불안계층을 양산하며, 이

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국제비교라는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사회의 근로빈곤층 문제가 외

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정책적 접근에 있어 어떠

한 사항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한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 중 어떤 

것은 보편적인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각 사회 고유의 현

상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경제여건, 산업구조변화, 노동시장구조변화, 인

구사회학적 변화, 사회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사

회가 안고 있는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정책대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까지 외국의 각종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해 왔던 방식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위에 언급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과정에서는 국제비교라는 목적을 

감안하여 유럽 및 미국의 근로빈곤층 규모추정 및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

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2절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의 규모

  본 절에서는 우리사회의 빈곤층과 근로빈곤층에 대해 규모의 추이를 살

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과 취약계층

의 빈곤율을 추정하고, 근로빈곤율은 앞서 언급한 <개념 A~C>를 적용하

여 추정한 빈곤율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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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추이 

  우리사회는 최근 소득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빈곤율 증가라는 새삼스러

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수준에 도달

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1982년 이후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

과 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 4-1]은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8) 그림에서 적용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지니계수의 수준에는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흐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외환위기가 해소되었다고 선언한 시점 

이후에도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4- 1] 1982년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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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도시가계 조사자료, 원자료 각 연도

8) 이 그림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라는 점에서 자영자가구와 미취업

자가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전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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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 4-2]는 위와 동일한 도시가계 조사자료를 토대로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여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이다. 이 그림은 우리사회의 상대빈곤문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 먼저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이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다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과거 80

년대의 빈곤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경

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본 빈곤율은 1980년대 중반이후 다

소 큰 차이를 보이며, 2004년 이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세와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 2] 1982년 이후 상대빈곤율 추이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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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 조사자료,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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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은 위와 동일한 빈곤선을 적용하여, 여성가구주가구, 아동, 65

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의 빈곤율 추이와 비교할 때, 취약계층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여성가구주 가구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위소득 60%를 빈곤선으로 활용하는 경우, 도시근로자가

구의 빈곤율은 평균적으로 10% 후반대로 나타나지만, 이들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20%~30%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가구주와 

노인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유럽의 빈곤율에서 노인빈곤율이 낮았던 것과 비교할 때, 중요

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림 4- 3] 취약계층의 상대빈곤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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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

여 산출한 수치를 활용하였음.

자료: 김태완 외(2007), 『2007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수치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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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빈곤층의 규모

  한국의 근로빈곤층의 규모추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지 않

았으며,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교적 큰 

규모 데이터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비율을 추정한 데이터로는 2002년 자활

조사 보고서를 들 수 있다(노대명 외, 2003).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의 근

로빈곤층 개념은 근로능력 빈곤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에서 정의하는 근로빈곤층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개념 중 세 가지 개념을 활용하여 한

국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기로 하겠다.

  여기서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국내의 데이터 중 케이스의 크기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

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여기서 적용하고자 하는 세 가지 개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강

점을 갖는다. 다만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빈

곤율 및 취업상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빈곤율을 보면, 각 소득유형에 따라 공적이전소득(공공부조 급여)

에 따른 빈곤감소효과를 알 수 있다.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추정된 

빈곤율을 보면, 공공부조성 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감소효과는 약 0.8%로 

추정되며,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에 의한 빈곤감소효과는 약 1.0%로 추정

된다. 그리고 이를 모두 합한 정책에 의한 빈곤감소효과는 총 1.8%로 추

정된다. 또한 아래 <표 4-1>은 유럽 빈곤층과의 국제비교라는 측면에서도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값의 60%에 해

당되는 빈곤율은 21.7%로 추정되는데, 이는 유럽 15개국 평균 추정 빈곤

율 15%보다 약 6.7%가량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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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 소득유형 및 빈곤선 수준별 빈곤율

빈 곤 선 가처분소득 경상소득 시장소득

중위소득 40% 10.1 10.8 12.3 

중위소득 50% 15.2 16.4 17.3 

중위소득 60% 21.7 22.7 23.5 

주: 이 자료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추정된 빈곤율임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그리고 근로빈곤층 규모추정과 관련해서 취업상태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시하면 아래 <표 4-2>와 같다. 참고로 이 표는 15세 이상 비학생인구 

를 모집단으로 추정된 수치이며,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값의 60%를 빈곤

선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빈곤층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낮고,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의 비중이 전체 평균에 비해 매

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2>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

비빈곤층 빈곤층 전  체

상용직 근로자 42.8 8.9 36.7 

임시직 근로자 20.1 17.4 19.6 

일용직 근로자 7.1 18.8 9.2 

고용주 3.4 0.8 3.0 

자영업자 15.6 27.6 17.7 

무급종사자 5.5 13.0 6.8 

실업자 5.6 13.5 7.0 

전  체 100.0 100.0 100.0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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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2장에서 언급했던 근로빈곤층 개념(A~C)을 조작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근로빈곤층 <개념 A>는 유럽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개념을 지

칭하며, 미국 노동통계청(BLS)의 근로빈곤층 개념과도 유사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빈곤가구의 구성원 중 연간 7개월 이상 취업한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개념 B>는 빈곤가구 구성원을 현재 취업상태, 

특히 종사상지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 개념은 특정 기간 동안의 경

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를 주요한 대

상으로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 끝으로 <개념 C>는 빈곤

가구 구성원 중 근로능력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작적 정의와 관

련해서는 15~64세의 인구집단 중 장애나 만성질환이 없는 집단으로 통제

하였다. 이 개념은 장기간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러 있어, 기존의 근로빈

곤층 개념에서 포착하기 힘든 여성인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현재 본인이 경제활동참여가 힘들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

어 있으나, 몇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의사를 가진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감춰진 노동인구’(Hidden Labor 

Forces)를 근로빈곤층으로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제 위에 언급한 세 가지 개념에 따라 근로빈곤층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빈곤층 구분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소득 중위 

값의 6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였으며, 소득은 가처분소득, 경상소득, 시

장소득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들은 한국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세 가지 개

념으로 각각의 빈곤선에 따라 추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근로빈곤층 개념은 모집단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모수추정을 위해서는 각 

집단이 전체 인구의 몇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 표에서는 각 

개념 하단에 모집단이 누구인지를 명시하였다. 하지만 우측의 비율은 전

체 인구의 %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차분석을 통해 추정된 값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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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를 추정하였다.

  아래 <표 4-3>에 따르면, <개념 A>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6.22%~6.9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표 4-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71만명 ~ 301만명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연간 6

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실질적인 취업빈곤층의 규모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장기실업상태에 있거나 근로기간이 짧은 근로빈곤층

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인 것이다. 

  <개념 B>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8.34%~9.06%로 추정되며, 

이는 363~395만명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처럼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

는 이유는 <개념 A>에서 배제된 실업자와 단기취업자가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집단은 정책지원대상으로서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포괄하는 수치이다.

  <개념 C>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1.70%~12.58%, 507만

명~548만명에 이르고 있어, <개념 B>의 추정규모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개념이 ‘감춰진 노동인구’인 비경제활동상태

의 여성 근로능력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여성의 경제활

동참여와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촉진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표 4- 3> 전체 인구 대비 근로빈곤층 규모(%)

가처분소득 빈곤 경상소득 빈곤 시장소득 빈곤

<개념 A> 

  - 모집단 1 = 경제활동인구 6.32 6.63 6.92

  - 모집단 2 = 근로능력자 6.22 6.52 6.80

<개념 B>

  - 모집단 = 경제활동인구 8.34 8.73 9.06

<개념 C>

  - 모집단 = 근로능력자 11.70 12.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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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표 4-4>는 가구 중 근로빈곤층이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체를 광의의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이 부양하는 가구원을 더하는 

경우, 전체 인구에서 근로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배가량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좁은 의미의 근로빈곤층 1인에 대한 지

원이 가구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 집단에 대한 지원은 빈곤

감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4- 4> 전체 인구 대비 ‘광의의’ 근로빈곤층 규모(%)

가처분소득 빈곤 경상소득 빈곤 시장소득 빈곤

전체인구

대비 %

<개념 A>* 13.36 14.02 14.73 

<개념 B> 15.94 16.72 17.51

<개념 C> 15.63 16.36 17.16

주: <개념 A>는 모집단 1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표 4- 5> 전체 인구 대비 근로빈곤층 규모(만명)

가처분소득 빈곤 경상소득 빈곤 시장소득 빈곤

<개념 A> 

  - 모집단 1 = 경제활동인구 275 289 301 

  - 모집단 2 = 근로능력자 271 284 296 

<개념 B>

  - 모집단 = 경제활동인구 363 380 395 

<개념 C>

  - 모집단 = 근로능력자 507 529 548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아래 <표 4-6>은 위의 표 <5-3>에서 추정한 비율을 전체 빈곤층의 비율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표 4-7>은 근로빈곤층이 1인 이상 포함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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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전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광의의 근로빈곤층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광의의 근로빈곤층 개념을 적용할 때, 전체 빈곤층에서 근로빈곤층이 차

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좁게 잡아도 61.6%에 이르며, 크게는 77.34%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우리사회 빈곤정책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근로빈곤층은 전체 빈곤층의 60~70%의 집단을 부양

할 잠재력을 가진 집단이며, 이들에 대한 빈곤정책에서 제대로 위상을 정

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4- 6> 전체 빈곤인구 대비 근로빈곤층 규모(%)

가처분소득 빈곤 경상소득 빈곤 시장소득 빈곤

<개념 A> 

  - 모집단 1 = 경제활동인구 29.14 29.28 29.40 

  - 모집단 2 = 근로능력자 28.68 28.79 28.89 

<개념 B>

  - 모집단 = 경제활동인구 38.46 38.55 38.50 

<개념 C>

  - 모집단 = 근로능력자 53.96 53.65 53.46

주: 수치는 전체 빈곤층의 %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표 4- 7> 전체 빈곤인구 대비 ‘광의의’ 근로빈곤층 규모(%)

가처분소득 빈곤 경상소득 빈곤 시장소득 빈곤

빈곤인구

대비 %

<개념 A>* 61.60 64.66 67.91 

<개념 B> 73.50 73.82 77.34

<개념 C> 72.06 69.52 75.77

주: <개념 A>는 모집단 1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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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근로빈곤층의 정태적 특성

  이 절에서는 근로빈곤층의 개인특성, 가구특성, 취업특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위에 정의했던 개념 중 특정한 개념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위의 개념 중 특정한 

개념을 선택함에 따라 대상집단의 특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여기서는 분석항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할 것이며, 그 경우에는 표 하단에 어떻게 대상집단을 통제하

였는지 밝힐 것이다.

1. 근로빈곤층의 개인특성별 빈곤위험

  여기서는 근로빈곤층의 개인특성별 빈곤위험도를 임금근로자, 비임금근

로자(특히 자영업자), 실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근로의지가 있는 집단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아래 <표 4-8>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표이며, 각 셀의 

수치는 표 좌측의 특성을 가진 집단 중 빈곤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다.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선을 적용하고, 분석대상을 15~64세로 통제한 

<모델 1>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빈곤층 

비율은 14.5%이며,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빈곤층 비율은 9.4%이다. 연령대

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근로자 중 빈곤층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빈곤층 발생비율이 높고, 근

로개월 및 주당근로시간이 짧을수록 빈곤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종사지위를 보면, 정규직 → 임시직 → 일용직의 순으로 

빈곤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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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8> 근로빈곤층 중 임금근로자의 개인특성

가처분소득 빈곤 경상소득 빈곤 시장소득 빈곤

모델_1 모델_2 모델_1 모델_2 모델_1 모델_2

성별

 - 여자 14.5 15.5 15.5 16.6 15.9 17.1

 - 남자 9.4 10.4 10.2 11.2 10.7 11.7

연령

 - 16~24세 7.4 7.4 8.2 8.2 8.1 8.1

 - 25~54세 10.6 10.6 11.3 11.3 11.9 11.9

 - 55~64세 23.2 23.2 24.7 24.7 24.5 24.5

 - 65세 이상 42.5 44.5 46.8

교육수준

 - 저학력 26.9 29.8 29.3 32.2 29.7 32.9

 - 중간학력 11.4 11.5 12.4 12.6 13.2 13.4

 - 고학력 5.5 5.5 5.5 5.5 5.7 5.7

노동개월 수

 - 연중 근로 미만 19.9 21.4 21.2 22.7 21.9 23.4

 - 연중 근로 9.1 10.0 9.9 10.7 10.3 11.2

주당 노동시간

 - 30시간 이하 23.7 24.6 26.0 27.8 26.6 28.9

 - 31시간 이상 8.9 9.6 9.4 10.2 9.8 10.6

계약형태

 - 정규직 4.3 4.3 4.5 4.5 4.7 4.7

 - 임시직 15.0 16.0 16.1 17.1 16.9 17.9

 - 일용직 34.6 36.9 37.6 40.1 38.5

  전   체 11.4 12.4 12.3 13.3 12.7 13.8

주: 모델_1은 분석대상을 15세~64세로 통제, 모델_2는 15세 이상 전체에 적용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아래 <표 4-9>는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그 개인특성

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성별에 따른 빈곤위

험이 크게 감소하고, 65세 이상 집단의 비중이 크며 이들의 빈곤위험이 

매우 높고, 중간학력과 고학력간의 빈곤위험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다. 업종은 농업이 가장 크고, 도소매, 숙박음식 순이며,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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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빈곤위험 간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9> 근로빈곤층 중 자영업자의 개인특성

가처분소득 빈곤 경상소득 빈곤 시장소득 빈곤

모델_1 모델_2 모델_1 모델_2 모델_1 모델_2

성별

 - 여자 22.3 30.7 22.8 31.6 22.5 31.3

 - 남자 20.4 27.4 21.3 28.4 22.3 29.9

연령

 - 16~24세 18.5 18.5 18.5 18.5 36.6 36.6

 - 25~54세 15.6 15.6 16.3 16.3 16.6 16.6

 - 55~64세 36.2 36.2 37.4 37.4 38.5 38.5

 - 65세 이상 58.3 60.0 62.6

교육수준

 - 저학력 32.7 44.1 33.8 45.4 34.8 47.0

 - 중간학력 15.0 16.3 16.1 17.6 16.4 17.9

 - 고학력 12.8 13.3 12.6 12.7 13.3 13.8

업  종

 - 농임업 40.7 52.1 43.8 54.9 45.2 56.7

 - 광공업 7.3 8.0 7.3 8.0 7.3 8.0

 - 전기가스수도 - - -

 - 건설업 6.5 7.2 7.1 7.8 7.3 8.1

 - 도소매업 18.0 20.6 17.8 20.6 19.1 21.7

 - 숙박음식업 20.9 21.6 21.2 21.9 22.2 22.9

 - 운수통신업 10.8 12.5 14.1 15.6 14.1 18.2

 - 금융부동산사업 12.0 12.9 9.1 9.2 7.8 9.2

 - 교육업 10.0 9.8 10.0 9.8 12.4 12.1

 - 보건복지서비스업 13.8 9.2 13.8 9.2 13.8 9.2

 - 기타서비스업 18.0 19.2 19.5 20.6 19.0 20.1

노동시간

 - 30시간 이하 33.1 44.4 32.1 45.2 33.9 47.3

 - 31시간 이상 19.4 26.2 20.4 27.2 21.1 28.3

전   체 20.9 28.3 21.7 29.2 22.3 30.2

주: 모델_1은 분석대상을 15세~64세로 통제, 모델_2는 15세 이상 전체에 적용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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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4-10>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표 좌측의 특성을 가진 집단 중 

몇 %가 빈곤한가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실직자의 빈곤위험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크게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위험이 증가

하며,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실직기간은 1년 이내인 경우보다 1~3년 이상인 경우 빈곤위험이 높았

으나, 그 이상으로 실직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빈곤위험이 다시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의 취업 등을 통한 

해결책이 강구되었을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10> 근로빈곤층 중 실직자의 개인특성

가처분소득 빈곤 경상소득 빈곤 시장소득 빈곤

모델_1 모델_2 모델_1 모델_2 모델_1 모델_2

성별

 - 여자 28.7 31.3 29.6 32.2 30.8 33.3

 - 남자 38.0 39.6 39.0 41.0 39.0 41.2

연령

 - 16~24세 21.7 21.7 21.7 21.7 22.7 22.7

 - 25~54세 33.1 33.1 34.2 34.2 34.9 34.9

 - 55~64세 42.3 42.3 43.5 43.5 43.5 43.5

 - 65세 이상 68.7 72.8 73.5

교육수준

 - 저학력 50.0 54.6 51.6 56.0 51.6 56.0

 - 중간학력 30.5 30.6 32.2 32.7 33.3 34.0

 - 고학력 26.9 28.0 25.9 27.1 26.4 27.5

실직기간

 - 1년 이내 27.9 32.1 30.7 34.7 30.6 34.6

 - 1~3년 39.3 40.2 39.1 40.5 39.6 41.0

 - 4~10년 34.0 35.6 35.0 36.6 36.5 37.9

 - 11년 이상 29.7 34.7 32.8 38.0 33.3 39.4

전   체 33.2 35.4 34.2 36.5 34.8 37.2

주: 모델_1은 분석대상을 15세~64세로 통제, 모델_2는 15세 이상 전체에 적용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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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4-11>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근로의지와 근로능력이 있는 집단

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노인인구를 포함

하는 경우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 비경활자의 빈곤위험이 높고, 연령은 높을수록 학력은 

낮을수록 빈곤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경활기간은 노인인구

가 포함될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만,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1> 근로빈곤층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개인특성

가처분소득 빈곤 경상소득 빈곤 시장소득 빈곤

모델_1 모델_2 모델_1 모델_2 모델_1 모델_2

성별

 - 여자 18.4 26.6 19.1 27.6 20.0 28.6

 - 남자 26.1 32.3 27.1 33.3 28.2 34.3

연령

 - 16~24세 17.6 17.6 18.8 18.8 19.7 19.7

 - 25~54세 16.7 16.7 16.9 16.9 17.9 17.9

 - 55~64세 34.9 34.9 35.9 35.9 36.4 36.4

 - 65세 이상 55.1 57.1 58.0

교육수준

 - 저학력 36.7 49.5 37.6 51.1 38.6 52.0

 - 중간학력 17.4 19.9 18.0 20.4 19.2 21.6

 - 고학력 12.6 13.8 12.6 14.0 12.7 14.1

비경활기간

 - 1년 이내 20.3 24.4 20.2 24.3 21.4 25.4

 - 1~3년 23.3 30.4 24.0 31.4 24.9 32.2

 - 4~10년 22.2 32.1 23.4 33.3 24.5 34.5

 - 11년 이상 20.6 34.6 20.3 35.4 20.5 36.1

전   체 20.5 28.2 21.3 29.2 22.2 30.2

주: 모델_1은 분석대상을 15세~64세로 통제, 모델_2는 15세 이상 전체에 적용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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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4-12>는 종사상지위별로 남성과 여성의 분포를 비교하고, 빈

곤층과 비빈곤층의 종사지위별 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표의 우측은 이를 

좌측의 수치를 %로 나타낸 것이다. 소득계층별로 빈곤층 여성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에서 그 비중이 비빈곤층 여성에 비해 높고, 비빈곤층 여성

은 실업률이 빈곤층 여성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 내 남

성가구원의 높은 취업률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빈곤층 여성의 취업과 관

련해서는 무급종사자와 일용직의 비중에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표 4-12> 소득계층별 성별 집단의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

종사지위별 % 성별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비빈곤층

상용직 100.0 69.8 30.2 41.7 47.6 32.4 

임시직 100.0 47.7 52.3 20.3 15.9 27.4 

일용직 100.0 60.2 39.8 7.5 7.4 7.7 

고용주 100.0 84.8 15.2 3.3 4.6 1.3 

자영자 100.0 75.0 25.0 15.5 19.1 10.0 

무급종사자 100.0 9.9 90.1 5.6 0.9 12.9 

실업자 100.0 46.6 53.4 6.1 4.6 8.3 

소  계 100.0 61.1 38.9 100.0 100.0 100.0 

빈곤층

상용직 100.0 59.0 41.0 5.8 6.9 4.8 

임시직 100.0 46.6 53.4 15.3 14.2 16.4 

일용직 100.0 46.7 53.3 19.4 18.1 20.8 

고용주 100.0 77.8 22.2 0.7 1.0 0.3 

자영자 100.0 70.3 29.7 29.2 40.9 17.5 

무급종사자 100.0 7.7 92.3 14.7 2.2 27.3 

실업자 100.0 56.6 43.4 14.8 16.7 13.0 

소  계 100.0 50.2 49.8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 1차(2005년)

  소득계층을 구분한 뒤, 각 종사상지위별로 연령분포(5세 구간)를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4-4]이다. 이 그림은 근로빈곤층 개념을 정의할 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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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원정책을 설계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상용직의 낮은 비중과 노인인구 중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은 이 집단을 통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4- 4]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별 집단의 연령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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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 1차(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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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4-13>은 모집단을 근로능력자와 경제활동인구로 통제한 뒤, 

각 집단의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 표의 우측은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저학력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졸이상 학력자

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떠한 개인특성과 인적자본을 가진 집단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지원대상

을 특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비빈곤층과 비교할 때, 

빈곤층의 교육수준별 분포는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

로능력자로 대상을 통제하는 경우, 그 격차가 다소 감소하는 것 또한 확

인할 수 있다. 이어 이 표의 좌측은 교육수준과 빈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간략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층으로 진입

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3> 근로능력 통제에 따른 소득계층별 교육수준 비교

 
근로능력자 경제활동인구

비빈곤층 빈곤층 전  체 비빈곤층 빈곤층 전  체

무  학 1.7 11.8 3.0 2.5 20.6 5.0 

초  졸 8.4 23.8 10.4 8.8 26.7 11.4 

중  졸 10.6 16.8 11.4 10.0 14.1 10.6 

고  졸 41.0 32.6 39.9 39.3 26.6 37.5 

초대졸 11.7 6.5 11.0 11.9 5.1 11.0 

대  졸 23.6 7.8 21.6 24.0 6.2 21.4 

대학원졸 3.0 0.7 2.7 3.5 0.7 3.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 1차(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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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빈곤층과 저소득근로자

  취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임금 또는 저

소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는 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

는 낮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표 

4-12>에서 비빈곤층은 상용직 중 4.9%만이 저임금근로자이지만, 빈곤층에

서는 무려 47.2%가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난다. 그리고 비빈곤층 임시직 중 

29.3%가 저임금근로자라면, 빈곤층에서는 64.7%로 나타나고, 일용직은 그 

비율이 37.9%와 80.3%로 현격한 차지를 보인다. 그리고 빈곤층 자영업자 

중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을 보면 77.3%로, 빈곤층의 22.4%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종사상지위를 막론하고 저소득근로자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14> 빈곤지위 및 종사지위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비빈곤층 빈곤층

저소득근로자

비중
구성비

저소득근로자

비중
구성비

임금

근로자

상용직 4.9 62.9 47.2 19.7 

임시직 29.3 27.7 64.7 38.0 

일용직 37.9 9.4 80.3 42.3 

소 계 14.7 100.0 67.9 100.0 

비임금
자영자 22.4 100.0 77.3 100.0 

소 계 22.4 100.0 77.3 100.0 

주: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60%를 빈곤선으로 활용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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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4-15>는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중 영세자영

업자만을 대상으로, 이들이 소득계층과 종사상지위별로 주로 어느 집단에 

분포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전체 저임금근로자의 63.38%가 

비빈곤층이며 36.62%가 빈곤층이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집단은 비

빈곤가구의 임시직 근로자로 전체 저임금근로자의 34.87%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전체 영세자영업자의 62.82%가 비빈곤층이며, 

38.18%가 빈곤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이 차지하

는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빈곤층 취업자 중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

자의 비중이 높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15> 빈곤지위 및 종사지위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빈곤지위

비빈곤층 빈곤층 소 계

임금

근로자

상용직 13.17 5.02 18.20 

임시직 34.87 13.28 48.15 

일용직 15.35 18.31 33.66 

소 계 63.38 36.62 100.00 

비임금
자영자 61.82 38.18 100.00 

소 계 61.82 38.18 100.00 

주: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60%를 빈곤선으로 활용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위의 <표 4-15>를 보면, 역설적으로 저소득근로자 중 많은 집단이 빈곤

층으로 전락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유럽 근로

빈곤층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구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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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원이 저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거나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빈곤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표를 

가구요인과 개인의 저소득요인으로 구분해서 보면, 임금근로가구는 저임

금요인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36.62%이며, 가구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63.38%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가구는 저소득요인이 빈곤에 미

치는 영향이 38.18%이며, 가구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61.82%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유럽 근로빈곤층 발생요인과 비교해 보면, 개인의 저소득요인

이 가구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보다 한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근로빈곤층의 가구특성

  앞서 근로빈곤층의 빈곤원인 중 가구요인과 저소득요인을 비교하고, 가

구요인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는 가구요인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가구규모와 취업자 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울러 재산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주거점유형태가 어

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로 아래 세 개의 표는 가처분소

득 기준 빈곤선을 적용한 것이다.

  먼저 가구규모를 보면, 지난 1년간 취업기간이 최소한 7개월 이상인 집

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 A>에서, 평균 가구원수가 비빈곤층이 3.73명이

라면, 빈곤층은 3.45명으로 다소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자가 한

명도 없는 빈곤가구의 취업자 수가 1.8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의 가구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

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 B>에서, 평균 가구원수는 <개념 A>보다 소폭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빈곤가구에서 그 감소 폭이 상대적으

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로능력자 대상 <개념 C>도 <개념 

B>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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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원 수

가구원
<근로빈곤개념 A> <근로빈곤개념 B> <근로빈곤개념 C>

빈곤 비빈곤 소 계 빈곤 비빈곤 소 계 빈곤 비빈곤 소 계

1 4.9 3.0 3.3 5.9 3.2 3.7 5.7 3.1 3.6

2 24.1 10.1 12.3 24.7 10.3 12.8 24.5 10.2 12.7

3 21.4 22.3 22.1 22.3 22.5 22.4 22.4 22.6 22.5

4 28.7 45.5 42.9 28.2 45.1 42.2 28.4 45.1 42.2

5 13.9 14.2 14.2 12.7 14.2 13.9 12.7 14.2 14.0

6 5.8 3.8 4.1 5.2 3.8 4.0 5.1 3.8 4.0

7 1.2 1.0 1.1 1.0 1.0 1.0 1.0 1.0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 균 3.45 3.73 3.69 3.37 3.72 3.66 3.38 3.72 3.66 

표준편차 1.34 1.10 1.15 1.33 1.11 1.16 1.33 1.11 1.16 

주: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60%를 빈곤선으로 활용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이어 근로자 가구의 빈곤진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가구요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취업자 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위

와 동일하게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 개의 개념에 따라 취업자 수가 소득계

층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아래 <표 4-17>과 같다. <개념 

A>는 취업개월이 7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포함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자가 0인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취

업자 수를 보면, 빈곤층이 1.48명이고, 비빈곤층이 1.66명으로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업자를 포함하는 <개념 B>와 <개념 C>는 <개념 

A>에 비해 평균 취업자 수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그리고 소득계층별 취업자 수의 분포를 보면, 1인이 취업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

던 유럽의 가구 내 취업자 수와 비교할 때, 중하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보면, 비빈곤가구는 빈곤가구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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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취업자가 2인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앞서 언급한 저소득요인과 더불어 가구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있음

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4-17> 근로빈곤가구의 취업자수

취업자
<근로빈곤개념 A> <근로빈곤개념 B> <근로빈곤개념 C>

빈곤 비빈곤 소 계 빈곤 비빈곤 소 계 빈곤 비빈곤 소 계

0 8.2 1.0 2.2 7.7 0.9 2.1

1인 59.6 47.5 49.4 56.8 48.2 49.7 56.7 48.0 49.5

2인 34.2 42.6 41.3 29.7 41.4 39.3 30.3 41.5 39.5

3인 5.1 7.1 6.8 4.3 6.9 6.4 4.4 6.9 6.5

4인 0.9 2.3 2.1 0.8 2.2 1.9 0.8 2.2 2.0

5인 0.2 0.2 0.2 0.2 0.2 0.2 0.2 0.2 0.2

6인 0.3 0.2 0.3 0.2 0.3 0.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 균 1.48 1.66 1.63 1.33 1.63 1.58 1.34 1.63 1.58 

표준편차 0.66 0.76 0.75 0.73 0.77 0.77 0.73 0.77 0.77 

주: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60%를 빈곤선으로 활용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아래 <표 4-18>은 가구 내 취업자 수가 0~3인 경우의 빈곤위험율을 나

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빈곤위험율이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념 A>에 따르면, 취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빈

곤위험율이 18.77%이고, 2인과 3인인 경우는 각각 12.91%와 11.66%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실업자 및 미취업자가 포함된 <개념 B>

와 <개념 C>에 따르면, 취업자가 없는 경우의 빈곤위험율은 64.72%와 

63.64%로 나타나며, 취업자가 1인 경우에는 20.03%와 19.80%로 나타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빈곤위험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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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가구내 취업자 수에 따른 빈곤위험율 

<근로빈곤개념 A> <근로빈곤개념 B> <근로빈곤개념 C>

취업자

수

0 - 64.72 63.64 

1인 18.77 20.03 19.80 

2인 12.91 13.24 13.25 

3인 11.66 11.66 11.66 

전  체 15.80 17.76 17.56 

주: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60%를 빈곤선으로 활용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끝으로 주거점유형태를 살펴보면, <개념 A>에 따른 근로빈곤가구 중 

자가가구의 비율은 57.6%이며, 근로비빈곤가구 중 비율은 65.6%로 나타난

다. 이에 비해 전세가구의 비율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월세가구의 비중은 근로빈곤가구 중 비율이 22.3%로 비빈곤가구의 14.1%

에 비해 약 8%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19> 근로빈곤가구의 주거점유형태

점유

형태

<근로빈곤개념 A> <근로빈곤개념 B> <근로빈곤개념 C>

빈곤 비빈곤 소 계 빈곤 비빈곤 소 계 빈곤 비빈곤 소 계

자 가 57.6 65.6 64.4 56.6 65.6 64.0 56.6 65.6 64.0

전 세 19.9 20.2 20.2 19.7 20.1 20.1 19.8 20.1 20.1

월 세 22.5 14.1 15.4 23.7 14.3 15.9 23.6 14.3 15.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60%를 빈곤선으로 활용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물론 주거점유형태가 동일하다고 해서, 재산의 규모가 동일한 것은 아

니다. 아래 <표 4-20>은 위와 동일한 형태로 소득계층별 점유형태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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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재산의 금액과 전체 평균 대비 %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크게 두 가

지 특징적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근로빈곤층 개념에 실업자 또

는 미취업자를 포함시키는가에 따라 순재산의 규모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

다는 점이다. 이어 빈곤가구 중 전세가구와 월세가구는 절대금액에서는 

전세가구가 약 두 배가량 재산규모가 크지만, 평균 금액 대비로는 월세가

구가 전세가구에 비해 높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빈

곤층 중 월세가구의 평균 순재산은 전체 월세가구의 평균 순재산의 

65%~83%의 분포를 보이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전세가구의 평균 순재산은 

40%~46%의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

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월세가구는 빈곤가구나 비빈곤가구 

모두 자산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이다. 

물론 구체적인 집단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서는 이후에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둘째, 근로빈곤층 전세가

구가 도시지역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순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집단일 개연성을 말해준다. 

<표 4-20> 소득계층별 점유형태별․평균 순재산
(단위: 만원, %)

<근로빈곤개념 A> <근로빈곤개념 B> <근로빈곤개념 C>

빈곤 비빈곤 전체 빈곤 비빈곤 전체 빈곤 비빈곤 전체

평균

금액

전세 15077 36214 32941 13370 37633 33434 13452 37743 33585 

월세 7485 10290 9649 7736 9932 9359 5812 9981 8905 

평균

의 %

전세 46 110 100 40 113 100 40 112 100 

월세 78 107 100 83 106 100 65 112 100 

자료: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자료(200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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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빈곤층의 동태적 특성

  여기서는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동태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

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의 특징적 변화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며, 

노동이동의 증가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먼저 최근 노동이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어 소득계층별로 고용유지기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어 실증적으로 노동이동이 소득계층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 끝으로 빈곤층의 동태적 지위변화에 대한 언급하기로 

하겠다.

1. 노동이동과 소득분위의 변화

  우리사회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운동은 노동이동

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이동은 집단의 특성에 

따라 개인근로소득과 가구소득에 유의미한 변화를 미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각 집단의 특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막연히 성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준이나 종사지위의 이동방식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상용직으로

의 진입은 거의 모든 집단의 근로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용직

으로부터의 이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9) 

 그렇다면 이제 노동이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노동이

동이 개인근로소득을 통해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다양한 매

개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먼저 소득 5분위 집단별로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비율을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빈곤층이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비율은 10.9%, 비

빈곤층은 5.4%로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노동이동과 가구소득 지위 사이

9) 노대명(2007), “노동이동의 형태와 소득변동”, 미발간 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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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이동을 경험한 집단을 소득지위와 관련해서 <상승․유지․

하락>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비중을 살펴볼 수 있다. 소득지위란 5분

위 소득의 변동 및 빈곤지위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래 표에 따르

면, 노동이동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지위가 하락

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이동이 있는 집단 중 

소득분위가 하향이동한 사람의 비율은 30.1%로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집단의 17.5%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 빈곤지위 변동을 보

면, 노동이동을 경험한 집단은 12.7%가 빈곤상태로 진입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집단은 3.8%만이 빈곤상태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는 지난 4년간의 노동이동에서 빈곤층으로의 하향이동 경향이 존재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4-21> 4년간 노동이동 경험유무에 따른 소득지위 변화
(단위: %)

노동이동이 있는 집단 노동이동이 없는 집단

소득분위

변동

상향 이동 26.3 18.4 

현상 유지 43.6 64.1 

하향 이동 30.1 17.5 

합     계 100.0 100.0 

빈곤지위

변동

상향 이동 9.8 3.9 

현상 유지 77.6 92.3 

하향 이동 12.7 3.8 

합     계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원자료(2002~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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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 2003년~2006년 노동이동 경험유무에 따른 소득지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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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원자료(2002~2005년)

2. 근로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

   아래 <표 4-22>은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별로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상용직은 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이 비빈곤층에 비해 현저하게 짧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층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이 36.9개월인데 비해, 

비빈곤층의 기간은 93.9개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임시직과 일용

직은 소득계층별로 고용유지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임시직은 비빈곤층이 41.1개월인데 비해, 빈곤층은 37.2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빈곤층의 경우, 고용단절이 심하며 이것이 개인근

로소득 및 가구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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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소득계층별․종사지위별 고용유지기간
(단위: 월)

비빈곤층 빈곤층 전체

상용직 93.9 36.9 92.7 

임시직 41.1 37.2 40.8 

일용직 87.4 80.3 85.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 1차(2005년)

  아래 [그림 4-6]은 주요 업종별, 소득계층별로 고용유지기간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임업과 어업은 중고령인구가 큰 비중

을 차지함에 따라, 고용기간이 타 업종 종사자에 비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농임어업을 제외하고 고용유지기간이 가장 긴 업종은 공공부문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행정부문의 고용안정 및 정년보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문 또한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보면, 많은 업종에서 비빈곤층이 빈곤층에 비해 

고용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종사자의 고용유지기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

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들어 대규모 사업체에

서도 임시직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 규모

가 고용유지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 [그림 

4-7]은 다음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피고용자가 4

명 이하인 소규모사업체 종사자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이 매우 높게 나타나

고 있다는 것이고, 이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사업체 종사자의 

고용유지기간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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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소득계층별, 업종별 고용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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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 1차(2005년)

[그림 4-7] 소득계층별, 사업체 규모별 고용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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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이동이 소득변동에 미치는 영향

  우리사회 근로빈곤층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종사상지위라는 대리변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노동이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별

도의 분석모형이 필요하다. 문제는 개인의 노동이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해 매개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개인근

로소득이 가구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

른 취업가구원의 존재와 재산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가구

소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달리 표현하면, 특정 가구원의 

노동이동에 따라 근로소득이 증감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가구원의 취업상

태 및 근로소득 변화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구소

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가구소득에서 전체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비중과 가구 내 취업자 수를 투입하였다. 이는 

개인의 노동이동 및 근로소득 변화에도 가구소득 또는 소득지위가 변동하

지 않는 요인을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국 독립변수는 ①노동이동 횟

수(Labor_M), ②가구소득 내 비근로소득의 비중(Percent_Inc), ③가구 내 취

업자 수(Earner_N)로 구성된다. 끝으로 분석대상은 24개월 이상 연속적으

로 응답한 임금근로자로 제한하였으며, 종속변수인 가구소득(Income_1)은 

만원단위로 조정하였다.

  위의 분석모형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

체적으로 모형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 저학력자를 대상

으로 한 분석결과([모형 II])는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노동이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저학력집단에게서 유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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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24개월 이상 응답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노동이동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모델에서 

노동이동 횟수가 증가하면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가구원이 한 명 증가하면 그에 따라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유럽 근로빈곤층 결정요인에서 가구요인이 중요한 역할

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전체 가구소득에서 비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형 II]와 [모형 IV]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고 있다. 

<표 4-23> 노동이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모형 I]

전체 집단

[모형 II]

저학력자

[모형 III]

고졸자

[모형 IV]

고학력자

B B B B

Labor_M -12.754*** -6.390*** -13.867*** -28.702*** 

Earner_N 91.791*** 94.349*** 88.491*** 125.061*** 

Percent_Inc 0.747
***

0.007 0.174
***

 0.034 

(Constant) 171.748
***

69.516
***

152.510
***

 186.370
***

 

R2 0.193 0.374 0.157 0.164 

4. 근로빈곤층의 동태적 특성

  근로빈곤층의 동태적 특성이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근로빈곤층의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의 흐름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라 빈곤층의 특성을 분석하면, 반복빈곤층과 일시

빈곤층, 그리고 항상빈곤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

의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 진행된 주목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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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는 구인회(2005), 이병희(2006), 노대명 외(2006)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빈곤연구가 정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보여 왔

던 분석의 한계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근로빈곤층의 동태적 유형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래 표에 따르면, 한

국사회의 빈곤층 중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 - 주로 근로빈곤층 

-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체 빈곤경험가구 중 계속빈

곤가구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경우, 약 4.1%로 추정

되나, 반복빈곤가구는 1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추

정에 활용된 자료가 전국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합자료이며, 1

인가구를 제외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빈곤가구의 비중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 반복빈곤의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 큰 비

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24> 전체가구의 소득동태성과 빈곤가구의 유형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 계

중위50
구성비(%) 64.9 14.9 16.1 4.1 100.0

사례 수 2,001 458 496 126 3,081

최저생계비
구성비(%) 73.2 13.7 11.5 1.5 100.0

사례 수 2,256 423 355 47 3,081

주: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

자료: 통계청, 2003년~2005년 전국가계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패널화된 자료; 노

대명 외(2006), 『빈곤의 동태적 특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회․사람입국

일자리위원에서 재인용

  물론 이처럼 빈곤지위가 잦은 변화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용상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직․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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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로소득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가구소득의 감소로 이

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처럼 근로소득의 증감이 반복적으로 나

타나게 되면서 빈곤지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 및 동태적 소득계층 특성에 따라 

취업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4-25>는 2005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

하여,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총 13개월간 빈곤층의 취업상태

가 어떠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소득계층에 따라 빈곤가구와 비빈

곤가구로 구분한 뒤, 이 두 집단의 취업 동태성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

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빈곤층의 취업단락 평균 개월 수는 11.29

개월로 빈곤층의 8.1개월보다 길고, 실업개원은 1.71개월로 빈곤층의 3.9개

월보다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단락을 보면, 비빈곤층의 취업단락이 

0.97개로 빈곤층의 취업단락 0.85보다 높아, 고용변동이 다소 심하고, 실업

단락 수는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빈곤여부에 따른 취업집단의 취업동태성

 취업개월 실업개월 취업 
Spells 수

실업
Spells 수

비빈곤층
(=1,818)

평    균 11.29 1.71 0.97 0.24 

중    위 13.00 0.00 1.00 0.00 

표준편차 3.90 3.90 0.40 0.51 

빈곤층
(=484)

평    균 8.10 4.90 0.85 0.57 

중    위 12.84 0.16 1.00 0.16 

표준편차 5.63 5.63 0.61 0.63 

전 체
(=2,302)

평    균 10.87 2.13 0.95 0.28 

중    위 13.00 0.00 1.00 0.00 

표준편차 4.31 4.31 0.43 0.5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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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4-26>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의 2002년~2005년까지 패

널자료를 재구성하여 빈곤지위의 변화에 따라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의 취업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계속비빈곤층 → 

일시적빈곤층 → 반복빈곤층 → 계속빈곤층의 순으로 일관된 경향성이 나

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단락의 평균 개월 수를 보면, 11.2개월 → 9.44

개월 → 8.76개월 → 7.91개월로 빈곤경험이 빈번한 집단일수록 취업기간

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실업단락의 평균 개월 수를 보면, 

1.57개월 → 2.8개월 → 3.7개월 → 4.53개월로 빈곤경험이 빈번한 집단일

수록 한번 실업상태에 빠지면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고용불안이 심하고 재취업이 힘든 집단일수록 반복빈곤상태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것이다.

<표 4-26> 빈곤층의 동태적 유형에 따른 취업동태성

 취업개월 실업개월
취업 

Spells 수
실업

Spells 수

계속

비빈곤층

(=1,325)

평    균 11.35 1.65 0.96 0.22 

중    위 13.00 0.00 1.00 0.00 

표준편차 3.88 3.88 0.38 0.50 

일시

빈곤층

(=323)

평    균 9.96 3.04 1.02 0.45 

중    위 13.00 0.00 1.00 0.00 

표준편차 4.69 4.69 0.54 0.63 

반복

빈곤층

(=518)

평    균 9.11 3.89 0.88 0.49 

중    위 13.00 0.00 1.00 0.00 

표준편차 5.35 5.35 0.58 0.63 

계속

빈곤층

(=136)

평    균 8.15 4.85 0.81 0.53 

중    위 13.00 0.00 1.00 0.00 

표준편차 5.77 5.77 0.60 0.65 

전  체

(=2,302)

평    균 10.87 2.13 0.95 0.28 

중    위 13.00 0.00 1.00 0.00 

표준편차 4.31 4.31 0.43 0.5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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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근로빈곤층

  이 장은 유럽 근로빈곤층과 비교를 위해 절의 구성에 있어 유사한 형식

을 취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각 절의 내용 중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럽근로빈곤층의 특징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구성은 먼저 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을 비교하고, 이어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비교할 것이다.

1. 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의 비교

  아래 <표 4-27>은 한국과 유럽 각국의 상대빈곤율 및 근로빈곤율을 비

교한 것이다. 여기서 근로빈곤율은 취업인구의 빈곤율을 지칭한다. 아래 

표는 상대빈곤율의 크기에 따라 국가를 배열한 것이다. 이를 보면, 사민주

의 복지체제에 속한 국가들의 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한 국가들이 중위권을 지키고 있으며, 

남유럽 복지체제에 속한 국가들이 가장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근로빈곤율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국은 상대빈곤율 만으로 보면, 이들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 국가

로 분류될 것이다. 물론 2001년 시점으로 비교한다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빈곤율이 2003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1년의 경우에도 외환위기의 충격 하

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수치도 안정적인 비교의 대상이 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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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상대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의 비교 1

상대빈곤율(A) 근로빈곤율(B) B/A

스웨덴 9.0 5.0 55.6 

덴마크 10.0 3.0 30.0 

독 일 11.0 4.0 36.4 

네덜란드 11.0 8.0 72.7 

핀란드 11.0 6.0 54.5 

룩셈부르크 12.0 8.0 66.7 

오스트리아 12.0 6.0 50.0 

벨기에 13.0 4.0 30.8 

아일랜드 13.0 7.0 53.8 

유럽 15개국 15.0 7.0 46.7 

영 국 18.0 6.0 33.3 

프랑스 19.0 8.0 42.1 

이태리 19.0 10.0 52.6 

스페인 20.0 10.0 50.0 

포르투갈 20.0 12.0 60.0 

그리스 21.0 13.0 61.9 

한 국 21.7 7.2 32.9

주: 1)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60%

   2) 유럽은 2001년 시점이고, 한국은 2005년 시점임

자료: 유럽 자료는 Bardone & GUIO(2005)과 Eurostat 데이터를 결합하여 생성한 수치

이고, 한국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한 수치임.

  그리고 이 표는 근로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

고 있다. 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한 집

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체계가 작동하고 있을 개연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래 표를 해석하면, 유럽은 국가에 따라 전체 빈곤층에

서 취업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 벨기에, 영국, 독일 순으로 나타나며, 

한국은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대로 전체 빈곤층 중 취업빈곤층 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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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라는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루투갈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복지체제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석

할 필요가 있다. 사민주의 복지체제와 보수주의 복지체제 그리고 남유럽 

복지체제의 수치가 서로 뒤섞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4-28> 상대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의 비교 2

상대빈곤율(A) 근로빈곤율(B) B/A

네덜란드 11.0 8.0 72.7 

룩셈부르크 12.0 8.0 66.7 

그리스 21.0 13.0 61.9 

포르투갈 20.0 12.0 60.0 

스웨덴 9.0 5.0 55.6 

핀란드 11.0 6.0 54.5 

아일랜드 13.0 7.0 53.8 

이태리 19.0 10.0 52.6 

오스트리아 12.0 6.0 50.0 

스페인 20.0 10.0 50.0 

유럽 15개국 15.0 7.0 46.7 

프랑스 19.0 8.0 42.1 

한 국 21.7 8.3 38.3 

독 일 11.0 4.0 36.4 

영 국 18.0 6.0 33.3 

벨기에 13.0 4.0 30.8 

덴마크 10.0 3.0 30.0 

주: 1)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60%

   2) 유럽은 2001년 시점이고, 한국은 2005년 시점임

자료: 유럽 자료는 Bardone & GUIO(2005)과 Eurostat 데이터를 결합하여 생성한 수치

이고, 한국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한 수치임.

  위의 <표 4-28>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먼저 빈곤율의 고저, 이어 근

로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의 고저, 끝으로 복지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네델란드나 룩셈부르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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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강국들은 노후소득보장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빈곤율이 상대

적으로 낮으며, 근로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유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리스나 포루투갈 등 남유럽 복지체제

에 속하는 국가들은 빈곤율과 근로빈곤층의 비율이 모두 높은 경우이다. 

달리 표현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규모와 취업빈곤층의 규모가 

모두 큰 국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몇 가지 수치만으로는 

남유럽 복지체제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나, 내용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중 몇 가지 이유를 들면, 첫째, 복지체제와 관

련해서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은 이들 국가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노후소득보장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소득보장체계가 저

발전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산업구조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저부가가

치형 서비스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나, 이 또한 한국의 

서비스산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고용체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최근 빠르게 노동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근로빈곤층 특성의 비교

  아래 <표 4-29>는 앞서 유럽 근로빈곤층의 빈곤원인 중 가구요인과 저

소득(저임금 및 저사업소득)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

한 것이다. 이 표는 가구요인이 높은 순으로, 달리 표현하면 저소득요인이 

낮은 순으로 배열되었다. 참고로 한국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

율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다만 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표가 갖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점의 문

제이다. 유럽국가가 1996년 시점의 자료이고, 한국은 2005년 시점의 자료

라는 점에서 무려 10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1990년대 후반이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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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 해석은 매

우 잠정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 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의미 있

는 해석은 가구원 개인의 근로소득이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 또는 사적

이전소득 등에 의해 보전됨으로써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평균 가구원수와 평균 취업자 수, 산업별 취업자 분포, 그리고 

사회지출의 방향과 규모 등을 통해 보완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예

를 들면, 가구규모가 크다면 상대적으로 취업자 수가 많을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많다면 상대적으로 빈곤위험율이 낮

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자 수가 많더라도 근로빈곤율이 높다면, 이는 취업

자들의 종사업종 및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사 앞서 언급한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사회지출이 취

업자와 미취업자 또는 근로능력자와 무능력자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얼

마나 투입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연금급여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의 범위와 급여수준, 근로

연령인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가족수당의 정도, 조세제도 및 사회보장분담

금과 관련된 혜택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

만 여기서는 이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원자료 문제가 있

다. 따라서 실증분석은 차후에 기약하기로 하고,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토

대로 간략하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 표를 보면, 근로빈곤층이 빈곤상태로 진입하는 원인과 관련해서, 남

유럽 복지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구요인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유럽 근로빈곤층에 대한 분석과정

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구규모가 크고 가구 내 

2인 이상 취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전체적으로 빈곤율과 근로빈곤율 자체가 높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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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빈곤진입요인에 대

한 해석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소득요인이 빈곤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독일

과 영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보수주의 복지체제로 분류되는 국

가이고, 후자는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분류되는 국가이다. 하지만 이들 국

가가 보이는 공통점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저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

중이 매우 높은 국가라는 점이다. 이는 노동시장 체제의 상이성에도 불구

하고, 두 국가 모두 저임금일자리의 증가가 빈곤진입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개연성을 말해준다.10)

  그렇다면 한국에서 근로빈곤층의 빈곤원인을 가구요인과 저소득요인으

로 구분하는 경우, 어떠한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사회는 

빈곤율이 높고, 근로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라는 점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구요인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낮은 국가군에 속하

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근로빈곤문제가 

상당부분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개인의 낮은 근로소득 또한 지적해야 할 사

항이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노동시

장이 유연화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저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빈곤위험이 

높아지며, 가구단위에서의 통제가 힘들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10) 체제유형이 추상수준이 매우 높은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복지체제에 

속한 국가와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서로 다른 복지체제에 속한 국가들이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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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근로빈곤층의 빈곤원인 비교

가구요인 순

가구요인 저소득요인

벨기에 93.7 6.3

포르투갈 90.4 9.6

스페인 89.2 10.8

아일랜드 89.1 10.9

이태리 87.7 12.3

룩셈부르크 85.0 15.0

핀란드 83.5 16.5

프랑스 80.4 19.6

그리스 79.3 20.7

유럽 14개국 73.3 26.7

오스트리아 71.9 28.1

네덜란드 67.9 32.1

한국(임금근로자) 63.4 36.6

덴마크 62.4 37.6

한국(비임금근로자) 61.8 38.2

영 국 58.9 41.1

독 일 57.5 42.5

주: 유럽은 1996년 기준, 한국은 2005년 기준

자료: Strengmann-Kuhn, 2002; 한국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계산

제6절 소결

  한국의 근로빈곤층은 고용체제와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유럽국가 중 잔

여주의 복지체제에 해당되는 남부유럽 국가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과 가족의 복지책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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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 등의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지출의 수준을 보면, 우리사회에서 근로빈곤층이 빈곤

화되는 경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사회 근로빈곤가구의 소득에서 다른 가구원

의 근로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사회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크게 다

음 두 가지 방향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점차 증

가하고 있는 노동이동이 빈곤층을 중심으로 소득의 하향이동을 촉발하지 

않도록 하는 전형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단

순히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하기보다, 노동의 질을 높

이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노동이동이 소득

의 하향이동을 촉발하는 경향이 저학력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도 저임금노동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

다면,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의 복

지제도처럼 빈곤가구에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보다, 보육지원 등 근로빈

곤층의 경제활동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지원을 강화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까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에 국한해서 실시해 왔던 ‘근로연계복지’의 틀을 넘어서는 시도를 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득보장정책 그리고 근로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복지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패러다임을 모색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장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층

제1절. 문제제기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층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

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1990년대까지는 실업문제가 서구복지국가의 주된 

관심이었다. 근로빈곤 문제는 주로 저임금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유럽의 실업과 미국의 빈

곤이 동전의 양면처럼 인식되어 왔다(Esping-Anderson, 1999). 또한 정책의 

초점도 실업자 및 공적 급여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두어졌다. 대

표적인 것이 고용에 대한 보호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실업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제기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

할 것을 주장한 OECD(1994)이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해서 유럽에서도 근로빈곤층 문제가 관심의 대상

으로 부각되어 왔다. 그 이유는 지식정보기술의 확산과 고숙련노동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양극화되고,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기 때문

이다(Gallie, 2002; Peňa-Casas and Latta, 2004). 

  그런데 개념적으로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층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

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임금노동과 근로빈곤층

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근로빈곤층의 개념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념을 채택하더라도 근로빈곤이 개인의 고

용상의 지위 및 그에 따른 소득뿐만 가구 차원에서 정의된다. 따라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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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개인의 소득수준이 낮지 않더라도 가구 내의 유일한 소득원이고, 가구

규모가 클 경우 근로빈곤층이 될 수 있고,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다른 가

구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빈곤층이 아닐 수 있다. Strengmann-Kuhn에 

따르면 유럽 14개국에서 근로빈곤층이 되는 원인은 가구 요인이 73.3%, 

저임금이 26.7%이다(Peňa-Casas and Latta, 2004).

  두 번째로 고용상의 지위와 관련해서 복지체제의 노동시장 효과와 관련

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실업자가 근로빈곤층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혹은 ‘근로빈곤이라는 시작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의에 따라서는 취업자가 없

고 실업자만 있는 가구의 경우 근로빈곤층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빈곤층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더

라도 실업자를 위한 정책과 취업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층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가구의 규모나 가구의 구성이 정태적인 차원

에서 근로빈곤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동태적인 차

원에서 빈곤으로의 진입이나 탈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소득변동

이 빈곤동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Layte and Whelen, 2002; Oxley et al., 

2000). 

  두 번째로 실업과 근로빈곤이 다른 차원에서 정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업빈곤층을 근로빈곤층에 포함시켜서 분석할 경우 유럽은 실업문제, 미

국, 혹은 앵글로 색슨형 국가는 빈곤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분법적인 문제 

설정이 아니라 단일한 기준으로 복지체제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근로유인정책(make work pay policy)의 확산은 실업에 대응

한 정책과 빈곤에 대응한 정책이 수렴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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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이라는 잣대를 이용해서 이 정책의 확산이 갖는 효과를 살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의 관계를 다룬 제한적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빈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빈곤, 실업 및 고용, 임금 및 

소득불평등, 저임금노동에 대한 연구들과 조세 및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연구들을 근로빈곤에 미치는 효과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해 보

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복지체제와 근로빈곤 사이의 관계를 직접

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근로빈곤이 다차원

적으로 정의되고, 다양한 원인을 갖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빈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이론적 검토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체제의 유

형화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Esping-Anderson(1990)이다. Esping-Anderson은 사회적 시민권(social rights)

과 복지국가가 계급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여, 복지체제를 ‘자유주

의’(liberal), ‘보수적 조합주의’(conservative corporatist),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의 세 가지 체제로 유형화하였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공부조, 낮은 수준의 보편주

의적 급여와 낮은 사회보험 급여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에서는 근로

윤리가 중시되며,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낮은 수준의 복지에 의존하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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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계층과 시장에서 제공되는 복지를 제공받는 다수 사이의 계층화가 진행

된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11)와 사회적 시민

권의 보장 수준이 가장 낮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다. 

미국과 사회복지 수준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복지국가의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영국도 여기에 해당된다.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통해 과거의 

신분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복지제도가 계급과 신분에 따라 구분되고, 

권리도 이에 기초해서 부가되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 복지제도의 형성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이 매우 크고,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이 중시되기 때문에 여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는 미약하다. 대표적인 것이 비스마르크 치하에서 국가주도

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독일이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정치세력에 

의해 보편주의와 사회적 시민권에 기초한 탈상품화가 중간계급까지 진전

된다. 국가는 국가와 시장,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사이의 이중화가 아니라 

높은 수준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또한 국가는 적극적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높은 수준의 고용을 통해서, 복지를 제공

받는 집단의 규모가 적을 때에만 높은 수준의 복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여기

에 해당된다. 

  Esping-Anderson의 복지체제 유형론에 대해서 크게 두 차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는 세 개의 유형을 넘어서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는 비판이다. 이는 서구중심주의 및 제한된 유형론이 갖는 현실설명력의 

11) 탈상품화는 시장 참여를 통한 경제활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의 수준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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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대한 비판이다. 또 다른 비판은 여성주의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그 핵심은 소득보장제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충분

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Daly and Lewis, 1998). 

  다른 유형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남유럽형12) 및 유럽 이외의 지역의 또 

다른 유형의 복지체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주로 제기되었다. 여성주의자들

의 문제제기는 사회서비스를 고려한 유형구분으로 이어졌다. 대체로 

Esping-Anderson(1990)의 유형구분을 세분화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주된 내

용은 서비스가 미발달한 남유럽형을 추가하고 유럽대륙형을 보육이 발달

한 프랑스, 벨기에와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큰 독일, 네덜란드 등의 두 유

형으로 나누는 것 등이다(Anttonen and Sipilä, 1996; Bahle, 2003). 

  이외에 좁은 범위에서 실업자에 대한 보호체제를 유형화한 Gallie and 

Paugam(2000)은 실업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수준, 적극적 노동시장 지

출을 이용해서 남유럽형(그리스, 이태리), 자유주의형(영국, 아일랜드), 고

용중심형(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보편주의형(덴마크, 스웨덴)으로 구분하

였다. 실증적인 분석을 택한 고용관련 체제의 유형분류도 크게 이 범위에

서 벗어나지 않는다. EC(2006)은 고용보호수준 및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 실질조세부담을 고려해서 유럽국가들의 유연

안정성 체제를 주성분분석을 통해서 유형화한 결과 북유럽형, 대륙유럽형, 

앵글로색슨형, 남유럽형, 동유럽형을 얻어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유연

안정성 체제라는 표현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용체제(employment 

regime)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Hall and Soskice(2000)에서 정리된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이론 이후 복지제도와 노동시장 영역을 넘어서 전체 경제

체제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Hall과 Soskice는 미국을 

12) 논자에 따라서 남유럽(Southern Europe)형, 혹은 지중해(Mediterranean)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남유럽형으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제5장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층 129

이념형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와 독일을 이념형으

로 하는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를 제시하였다. 

Esping-Anderson(1990)에서 제시된 유형화에 대한 비판과 유사하게 이에 

대해서도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성 및 다른 요인들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 대표적으로 제도의 변화에 대한 고려 - 등이 제시되었다. 다양한 제도를 

고려한 유형화와 관련해서 실증적으로 가장 진전된 연구는 Amable(2003)

이다. 이 연구는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금융제도, 복지제도, 

교육까지 고려한 유형구분을 시도하고 있는데 주성분분석을 통해 시장기

반형(다른 연구의 앵글로색슨형, 혹은 자유주의형), 사회민주주의형, 대륙

유럽형, 남유럽형, 아시아형의 다섯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유형화에 따르면 대체로 유형구분에 수렴현상

이 나타난다. 이 연구의 목적이 복지체제의 유형화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Esping-Anderson(1990, 1999)의 기본적인 유형분류 방식

을 따르되, 많은 논자들의 별도의 체제로 유형화하는 남유럽형을 추가한 

네 가지 서구 복지체제유형과 근로빈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남유

럽형은 Esping-Anderson에 의하면 대륙유럽형에 속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보호와 가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복지급여의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

인다.13) 각 복지체제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볼 때는 스웨덴, 덴마크(사회민

주주의형), 독일, 프랑스(대륙유럽형), 미국, 영국(자유주의형), 이태리, 스

페인(남유럽형)을 다룬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동아시아형을 별도로 다루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동아시아형이라는 독립된 복지

체제 설정의 적정성이나, 동아시아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13) 유형분류방법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사례로는 네덜란드가 있다. 네덜란

드는 EC(2006)의 경우 북유럽형으로 분류되지만, Gallie and Paugam(2000)에서는 

대륙유럽의 고용 중심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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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없다는 점 때문에 서구복지국가를 중심

으로 다루었다. 다만 소결에서 한국의 근로빈곤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서술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의 관계를 복지체제를 구성하는 하위

체제가 근로빈곤에 미치는 효과로 세분화해서 살펴본다. 복지체제를 구성

하는 세 가지 축은 국가와 시장, 가족이다(Esping-Anderson, 1999).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체제가 시장에서의 일차 분배 영역에 미치는 효과와 

복지국가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근로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나누어서 살펴

본다. 이와 같이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서 살펴보아야 근로빈곤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근로빈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

다. 물론 가족이 근로빈곤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무

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국가체제, 

특히 남유럽형에서 가족은 동거를 통해서 청년층의 빈곤을 낮추는 기능을 

갖고 있다(Bison and Esping-Anderson, 2000). 또한, 자유주의 복지체제, 특

히 미국에서 한부모를 중심으로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태적으로 볼 때 근로빈곤에 미치는 가족의 직접적인 효과는 가

구원수의 증가나 감소와 같은 가구구성의 변화에서 주로 비롯되고, 이러

한 변화와 복지체제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체제를 구성하

는 축으로서 가족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본 장에서 다루지 않는다.  

 

제3절 노동시장체제와 근로빈곤층

  노동시장 체제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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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006)은 고용보호제도와 실업자에 대한 보호제도, 평생학습, 고용에 따

른 조세부담 등을 이용해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민주의형은 높은 실업자에 대한 보호수준, 중간이나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 중간이나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 대륙유럽형은 

중간이나 높은 수준의 실업자에 대한 보호,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노동시

장 유연성, 중간이나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 자유주의(앵글로색슨)형은 낮

은 수준의 실업자에 대한 보호,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 낮은 수준

의 조세부담; 남유럽형은 낮은 수준의 실업자 보호, 낮은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조세부담. 

<표 5- 1> 고용상태에 따른 근로빈곤율(1999)
단위: %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근로자 3 3 5 6 7 8 7

자영자 16 24 5 19 11 16 16

실업자 7 19 39 34 49 49 44

자료: Peňa-Casas and Latta(2004), p. 15, 그림 2.

  이 절에서는 노동시장 체제가 일차적인 배분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이 효과는 우선적으로 고용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나타난

다. 실업과 취업이 일차적인 소득분배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실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빈곤율이 현저히 높은 현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표 

5-1>).14)  

14) 특이한 것은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자영자의 빈곤율이 실업자보다도 높게 나타

난다는 점이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표 2.1>에 소개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다. Förster and d'Ercole(2005)의 부표 A.4에서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자영자의 소득수준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는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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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노동시장체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각 나라

의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1980년대 

이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주제는 고용보호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이다. 특히 1994년 OECD Jobs Study이후 고용보호제도가 실업

률을 높인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고용보호제도

가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

다.

  고용보호제도가 실업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OECD 

Employment Outlook 1999년판과 2004년판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에 따르

면 실업률과 고용보호의 관계에 대해서 합의된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다만 실업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호제도는 실업으로의 진입을 줄이는 긍정

적인 효과와 동시에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도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에 따라 장기실업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핵심연령층 남자의 고용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청년층과 핵심연령

층 여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합

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국가에 의한 실업자 보호 역시 실업률보다는 실업자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Esping-Anderson(1999)에 따르면 고용보호수준이 높은 대륙

유럽형(남유럽형을 포함한 개념)에서 노동시장의 분단이 크고 이에 따라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률이 낮고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Auer and Cazes(2003)에 따르면 1990년대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

이거나, 실업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조정하는 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stability)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Peňa-Casas and Latta(2004)도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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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는 평균근속기간이나 10년 이상 근속자 비율이 줄어들지 않

았다는 데서 확인된다. 따라서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유연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부문과 불안

정한 부문 사이의 분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수량적 유연성이 높은 

불안정한 부문은 청년층과 여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특히 스페인의 경

우 노동시장의 분단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복지체제가 실업률이나 고용지위에 미치

는 효과는 대체로 총량보다는 실업자의 구성, 취업자 내에서 취약한 집단

의 구성을 통해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득재분배를 고

려하지 않을 경우 남유럽형과 대륙유럽형, 특히 남유럽형에서 청년층과 

여성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며, 취업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5- 2> 성․연령별 고용률(2006)
단위: %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태리 스페인

전체 76.9 74.5 67.2 62.3 72.5 72.0 58.4 65.7

남자 80.6 76.8 72.9 67.5 78.4 78.1 70.5 77.3

여자 73.2 72.1 61.5 57.1 66.8 66.1 46.3 54.0

15-24 63.7 44.0 43.9 25.3 57.3 54.2 25.5 43.3

25-54 85.5 84.7 78.8 80.0 81.2 79.8 73.3 75.8

55-64 60.9 69.8 48.5 40.5 57.4 61.8 32.5 44.1

자료: OECD(2007), 부록 통계표 B, C. 



134

<표 5- 3> 성․연령별 실업률 및 1년 이상 장기실업률(2006)
단위: %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태리 스페인

전체 4.0 7.1 10.4 9.8 5.4 4.7 6.9 8.6

남자 3.4 7.0 10.4 9.1 5.8 4.7 5.5 6.4

여자 4.6 7.2 10.3 10.7 5.0 4.7 8.8 11.6

15-24 7.6 21.3 13.5 23.9 13.9 10.5 21.6 17.9

25-54 3.3 5.3 9.5 8.6 4.1 3.8 5.9 7.5

55-64 3.7 4.4 12.3 7.2 2.9 3.0 2.9 5.7
장기실업 20.4 14.2 57.2 44.0 22.1 10.0 52.9 29.5

자료: OECD(2007), 부록 통계표 B, C, G.  

  <표 5-2>와 <표 5-3>에서 남유럽형과 대륙유럽형에서 고용률이 전반적

으로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 타당하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낮고 청년 실업률이 높다.

  그렇지만 몇 가지 더 구체화해야 할 점들도 드러난다. 첫 번째는 국가

간 고용성과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거시적인 노동시장의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고용

률이 실업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률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체로 사회민주주의형, 자유주의형, 대륙유럽형, 남유럽형의 순서로 고용

성과가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스페인보다 고용

성과가 뒤떨어진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이후 고용지표가 

빠르게 개선되어 왔다(OECD, 2007). 실업률과 고용률을 동시에 고려할 경

우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속하는 스웨덴의 고용성과가 뒤떨어진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자유주의형보다 실업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이 남

유럽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장기적으로 취업에서 배

제되는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대륙유럽형과 남유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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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높고 사회민주주의형과 자유주의형에서 낮게 나타난다. 

  두 번째는 같은 복지국가 체제로 유형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 상

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같은 사회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도 덴마크가 

스웨덴보다 고용성과가 우월하고 독일이 프랑스보다, 스페인이 이태리보

다 더 나은 고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만일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면 복

지체제 및 국가간 근로빈곤율의 차이는 위와 같은 고용성과를 대체로 반

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복지국가에 의한 재분배이고, 다른 하나는 취

업자의 소득불평등도의 차이이다. 이 절의 관심은 소득불평등, 특히 취업

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불평등과 복지체제의 관계이다.  

  복지체제와 임금불평등도의 관계는 임금결정방식의 차이가 임금불평등

도에 미치는 효과 및 복지체제와 임금결정방식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임금결정방식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적용

률, 교섭구조의 집중도 및 조정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이 최근의 분권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산업별, 혹은 

중앙조직 차원에서 교섭이 이루어지는 전통을 유지해 왔고, 이러한 전통

이 거시적인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OECD Emoloyment Outlook 2004에 의하면 OECD국가들에서 1970년대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 협약적용률 및 교섭의 집중도 및 조정도가 전반적

인 임금의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러한 

변수들과 전반적인 임금수준 사이의 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임금불평등도 이외에 실업률이나 고용률, 물가상승률등의 거시경제변수와

는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세계은행의 연구인 Aidt and Tzannatos(2002) 역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노조조직률과 협약적용률이 높아질수록 임금불평등도가 낮아지

고 임금의 편차도 들어든다. 임금수준을 비롯한 다른 거시경제변수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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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직률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협약적용률이 실질임금상승률을 높이는 반면, 고용률을 낮추고 실업률은 

높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실업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임금교

섭이 분권화되지 않고 집중화되어 조정될수록, 특히 사용자단체의 역할이 

클수록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률 및 협약적용률, 임금교섭의 집중적인 조정도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5-4>는 각 나라별 노조조직률과 협약적용률, 교섭구조

의 조정도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형, 자유주의형, 대륙유

럽형 및 남유럽형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사회민주주의형은 조

직률과 협약적용률이 가장 높고, 자유주의형은 조직률과 협약적용률에 차

이가 없으며 낮은 편에 속한다. 대륙유럽형 및 남유럽형은 조직률은 낮지

만 협약적용률은 매우 높다. 이는 산별 교섭을 통해 결정된 협약이 미조

직부문까지 확대적용되기 때문이다. 교섭의 집중도 및 조정도는 자유주의

형에서 가장 낮고 다른 국가들은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체로 비슷하다.  

<표 5- 4> 노조조직률, 협약적용률, 단체교섭 집중도․조정도(2000)
단위: %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태리 스페인

조직률 74 79 25 10 31 13 35 15

적용률 80+ 90+ 68 90+ 30+ 14 80+ 80+

집중도 2 3 3 2 1 1 2 3

조정도 4 3 4 2 1 1 4 3

주. 집중도 및 조정도는 1995~2000년. 교섭집중도는 기업․작업장차원에서 전국차원 

까지를 1~5의 점수로 부여. 조정도는 상급수준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기업․작업

장 차원의 파편화된 교섭에서 중앙조직에 의한 교섭, 혹은 중앙조직에 의해 비공

식적으로 조정되는 산업차원의 교섭까지를 1~5의 점수로 부여. 

자료: OECD(2004), p. 145, 표 3.3, p. 151, 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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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형에서 저임금노동의 비중이 가장 낮고, 유럽

대륙형과 남유럽형이 그 다음, 자유주의형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5-5>는 각 나라의 저임금노동의 비중이 자료에 따라 서로 다르

지만 대체로 사회민주주의형이 가장 낮고 자유주의형이 높으며 대륙유럽

형 및 남유럽 형 내부에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

히 남유럽형의 경우 고용성과에서는 스페인이 이탈리아보다 우수했던 반

면, 저임금노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스페인보다 이탈리아가 현저히 비중이 

낮아서 사민주의형의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표 5- 5> 자료별 저임금노동의 비중
단위: %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태리 스페인

OECD 5.6 5.3 17.0 14.9 19.3 25.0 6.1 18.3

ECHP1 8.6 - - 14.5 19.4 - 8.8 21.6

ECHP2 11.0 - - 15.7 20.0 - 9.0 22.2

ECHP3 7 - 17 13 21 - 10 13

ECHP4 8.6 - 16.0 15.6 19.4 - 9.7 15.6

주: OECD는 OECD Employment Outlook 2001로 이탈리아 1996년, 스웨덴 1998년, 영

국 1999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1995년. 풀타임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 비중. 

미국은 1994년 기준으로 Employment Outlook 1996에서 인용. ECHP 1은 풀타임

(30시간 이상)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로 중위소득 2/3 기준이며 기준년도는 

1995년임. ECHP 2는 전체(15시간 이상)근로자 대비 저임금근로자로 중위소득 2/3 

기준, 기준년도는 1995년. ECHP 3은 전체(15시간 이상)근로자 대비 중위소득 60% 

기준에 의한 저임금근로자로 기준년도는 1995년임. ECHP 4는 중위소득 2/3 기준

으로 기준년도는 2000년이며 3년 이동평균값으로 구함. 

자료: Peňa-Casas and Latta(2004) p. 32, 표 6 및 p. 33, 표 7

     EC(2004), p. 168, 표 51. 

     OECD(1996), p. 72, 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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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저임금노동의 비중도 중요하지만 저임금노동의 지속기간도 중요하

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장기실업이 사회적 배제의 주요 

요인이라면 자유주의형, 특히 미국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저임금과 근로빈

곤에 따르는 저임금(빈곤)함정이 중요한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 지적되

어 왔다.

  OECD 국가의 저임금노동의 동학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로는 OECD  

Employment Outlook 1996에 담긴 연구가 있고, EU국가에 대해서는 

Employment in Europe 2004에 담긴 연구가 가장 최근의 것이다.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OECD(1996)로부터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의 저임금

근로자의 이동방향을 알 수 있다(<표 5-6>).

<표 5- 6> 저임금 풀타임노동자의 비중과 이동방향(1986→1991)
단위: %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태리

비중(86) 6.5 5.0 18.7 11.0 17.7 27.5 10.0

비풀타임 25.7 31.6 40.5 26.2 13.3 39.2 10.8

저임금 6.0 10.5 15.5 23.2 33.8 33.9 19.4

중간임금 43.1 34.2 29.7 35.4 34.6 17.2 52.0

고임금 25.2 23.7 14.3 14.8 18.3 9.7 17.8

주.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0.65미만, 중간임금은 중위임금의 0.65~0.95, 고임금은 중위임

금의 0.96 이상으로 정의

자료: OECD(1996), pp. 89-90, 표 3.9. 

  <표 5-6>에 의하면 사회민주주의형 국가들과 이태리에서 저임금노동자

의 상위임금계층으로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고 미국에서 이동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최초 시점부터 5년 이후에 측정한 자료라는 점에서 

미국에서 저임금함정의 문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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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한 Employment in Europe 2004는 저임금노동 비중

에 따라 국가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상위임금계층으로의 탈출률의 누적분

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유주의형에 속하는 영국은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저임금 근로의 비중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상위임금계층

으로의 탈출률도 다른 저임금노동 비중이 높은 나라들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전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탈출률이 낮은 나라는 독일

이지만 독일의 경우 <표 2.5>의 ECHP 4에서 드러나듯이 저임금근로의 비

중이 중간에 속하는 나라에 속한다. 저임금근로의 비중이 낮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상위임금계층으로의 탈출률도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사회민주주의형의 국가들이 고용성과 측면 뿐

만 아니라 저임금노동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나은 성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형은 고용성과는 우수하지만 저임금노동의 비중이 

높고 저임금노동으로부터의 탈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저임금함정

의 가능성 - 특히 미국의 경우 - 이 높다. 대륙유럽형과 남유럽형은 내부

의 차이가 큰데, 대체로 고용성과 측면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저임금

노동 측면에서는 자유주의형과 비슷하거나 약간 우월하다. 대륙유럽형 내

에서는 고용률 측면에서는 독일이, 저임금노동 측면에서 프랑스가  더 나

은 성과를 보인다. 남유럽형 내에서는 고용성과 측면은 스페인이, 저임금 

측면은 이태리가 우수하다. 스페인의 고용성과는 대륙유럽형의 프랑스보

다 낫고 이태리는 저임금노동이 사민주의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양호

하게 나타난다. 

  Esping-Anderson(1999)은 각 나라의 고용성과의 차이는 복지체제가 탈산

업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대응의 결과로 해석한다. 사회민주

15) Freeman(1996)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저숙련 남성 노동시장의 붕괴가 미국에서

의 높은 범죄율과 다른 서구국가들의 급여에 의존하는 장기실업자 만큼의 규모가 

감옥에 가 있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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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형은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및 유연한 노동시장과 적

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의 평등을 달성할 수 있었

는데 이는 높은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에 기초한 것이다. 한편 자

유주의형은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저임금의 개인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는 성공했지만,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반면 대륙

유럽형은 주 소득원인 핵심연령 남성의 고용보호와 소득의 평등을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에 저임금의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것으로 해석한다.

제4절 분배체제와 근로빈곤층

  복지체제가 근로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앞 절에서 살펴본 일차분배 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한 재분배를 거친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드러난다. 이

는 통계적으로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유럽의 근로빈곤 문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룬 Peňa-Casas and Latta(2004)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는 복지국가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미치는 효과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있

다. 이외에도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한 빈곤연구나 실업과 빈곤에 대

한 연구들을 통해서 국가가 근로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

다. 복지체제가 실업자의 빈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Nolan et 

al.(2000)이 있고, 복지체제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Layte 

and Whelen(2002)이 있다. 복지체제나 근로빈곤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다

수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의 빈곤연구는 Förster and 

d'Ercole(2005)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빈곤의 동학에 관한 연구로는 Oxley 

et al.(2000)을 들 수 있고, Layte and  Whelen(2002)도 빈곤의 동학을 다루

고 있다.

  Peňa-Casas and Latta(2004)의 연구가 직접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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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의 효과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이미 소개한 실업자와 취업자의 근

로빈곤율(<표 5-1>), 저임금근로자 비중(<표 5-5>)을 통해서 복지체제가 근

로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개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5-1>에 의하

면 1999년에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통한 근로빈곤의 완화 효과가 사회민

주주의형 국가에서 가장 크고, 대륙유럽형이 그 다음, 자유주의형과 남유

럽형에 속하는 국가에서 가장 낮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실업자에 대

한 복지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다룬 Nolan et al.(2000)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에 덴마크에서 빈곤완화효과가 가장 크고, 영국에서 그 효과가 가

장 낮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비슷한데, 대륙유럽형에 속하는 독일이 

성과가 낮다. 스웨덴의 성과가 낮고 아일랜드의 성과가 독일보다 우월하

다는 점이 Peňa-Casas and Latta(2004)의 결과와 다른데 두 연구 모두 

ECHP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두 연구에서 다룬 시기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Nolan et al.(2000)의 연구에서도 1980년대와 1990년대

에 복지제도의 빈곤완화 효과가 같은 나라에서도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

를 뒷받침한다. 두 연구에서 공통적인 것은 덴마크에서 실업자 보호제도

를 통한 빈곤완화 효과가 가장 크고, 영국의 성과가 낮다는 점이다.

  저임금노동자 비중(<표 5-5>)과 근로자의 근로빈곤율(<표 5-1>)은 근로

자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형인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저임금근로의 비

중도 낮고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통해 근로빈곤률은 더 낮아진다. 대륙유

럽형인 독일과 프랑스는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은 10%대 중반으로 상대적

으로 높지만 근로자의 빈곤율은 각각 5%와 6%로서 상당히 낮아진다. 자

유주의형도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은 20% 내외지만 근로자의 빈곤율은 7%

로 상당히 낮다. 남유럽형에 속하는 스페인의 경우 10% 대 중반으로 저

임금노동자 비중이 높지만 역시 근로빈곤율은 7%로 상당히 낮아진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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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탈리아의 경우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

지만 근로자의 빈곤율은 8%로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 있는 유럽 7개국 가

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다. Peňa-Casas and Latta(2004)에서 이태리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세율이 스웨덴, 독일과 함께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하는 반

면 복지제도는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업자와 취업자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까지 모두 포함해서 생산가

능인구가 가구주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세 및 소득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

과를 다룬 Förster and d'Ercole(2005)를 통해서 위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

다. 우선 위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미국의 경우 같은 자유주의형에 속

하는 영국보다 조세 및 재분배의 빈곤완화효과가 낮게 나타난다. 1990년

대 중반과 2000년 모두 미국은 영국보다 생산가능인구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낮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현저히 높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1990년대 중반에 

비해 2000년도에 상대빈곤율이 증가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태리, 그리스, 

노르웨이를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빈곤율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조세 및 소득보장제도의 빈곤축소 효과가 약화된 것이다. 이는 이 시기에 

많은 나라에서 근로유인정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아직 기

대한 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Peňa-Casas 

and Latta(2004)에 따르면 근로유인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대

상이 되는 문제의 규모가 크고, 노동공급을 늘릴 만큼 충분한 유인이 제

공되어야 하며 노동시장에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득보장제도를 축소시켜

서 오히려 빈곤위험이 커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타나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체제가 동태적인 빈곤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Layte and Whelen(2002)과 Oxley et al.(2000)은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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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복지급여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표 5-7>에 

정리되어 있다. 

<표 5- 7> 빈곤으로의 진입․탈출과 복지급여의 역할
단위: %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태리 스페인

Layte
 and 

Whelen

진입 21.9 - 4.8 11.5 13.4 - 5.8 4.9

탈출 20.1 - 3.4 15.7 2.4 - 13.7 4.1

Oxley et 
al.

진입 - 24.0 21.4 - 34.1 7.8 - -

탈출 - 30.6 27.9 - 40.9 7.9 - -

주. Layte and Whelen(2002)의 빈곤기준은 중위소득의 70%이며 복지급여와 소득이 같

이 바뀐 경우는 제외, Oxley et al.(2000)의 빈곤기준은 중위소득 50%이며 복지급

여와 소득이 같이 바뀐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Layte and Whelen(2002) p. 14, 표 10 및 표 11, Oxley et al.(2000) p. 24, 표 4  

  두 자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체

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덴마크의 경우 복지급여의 증감이 빈

곤으로부터의 탈출과 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나타나는 반

면 남유럽형의 경우 복지급여의 역할이 작다. 한편 독일의 경우 Layte and 

Whelen(2002)에서 남유럽형보다 더 복지급여의 영향이 작다. 그러나 Oxley 

et al.(2000)에서는 스웨덴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이는 두 연구에

서 사용한 자료의 차이나, 빈곤기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의 경우에도 두 연구에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빈곤기준과 각 나라의 복지급여 기준 사이의 차

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경우 복

지급여의 역할이 매우 작아서 같은 자유주의형에 속하는 영국과 큰 차이

를 보인다. 대체로 정태적인 빈곤완화 측면에서나 동태적인 빈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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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해서 사회민주주의형, 특히 덴마크에서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남유럽형과 자유주의형, 특히 미국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이 작게 나타난다. 대륙유럽형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은 중간 수준이다.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복지체제와 근로빈곤의 관계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증적인 분석은 제3장부터 다룰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Esping-Anderson(1990)에서 제시한 복지체제 유형과 이후의 체제 유형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고려하여 서구 복지체제를 사회민주주의형, 대륙유럽

형, 자유주의형, 남유럽형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또한 복지체제를 구성하

는 세 가지 축인 국가, 시장, 가족 가운데 국가와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 체제가 일차 분배 영역에서 미치는 효과와 복지국가가 재분배를 

통해 미치는 효과를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각각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시장 체제 측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형, 특히 덴마크가 고용성

과 뿐만 아니라 저임금노동자 비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노동

시장이 유연한 자유주의형은 고용성과 측면에서는 우월하지만 저임금노동

의 비중이 높고 장기간 저임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함정의 우

려도 높다.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 대륙유럽형과 남유럽

형 내부에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큰데 대체로 고용성과 측면에서는 가장 

성과가 좋지 않고, 저임금노동은 자유주의형과 비슷하다.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의 효과에서도 사회민주주의형이 가장 좋은 성

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의 성과가 우수하다. 최근 덴마

크는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실업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 평생학습

에 대한 투자를 결합한 황금률 삼각형(Golden Triangle), 즉 유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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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curity)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가 근로빈곤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EC, 2006). 복지국가

를 통한 재분배의 효과가 낮은 것은 남유럽형과 자유주의형이고, 특히 미

국에서 가장 낮다. 대륙유럽형은 노동시장 체제의 성과 측면에서는 부정

적이었지만 복지국가의 역할은 오랫동안의 복지국가의 역사적 전통의 영

향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복지체제, 혹은 더 넓게 동아시아의 복지체제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으나 아직 서구에서의 유형 구분만큼 대체로 수렴되는 유형론

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의 성숙이나 실질적인 보호의 수준을 

논외로 하고 복지제도의 특징들만 고려한다면 Esping-Anderson(1990)에서 

제시한 대륙유럽형(남유럽형 포함)의 조합주의와 자유주의형의 혼합형이

라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와 아동

수당 및 실업부조, 질병급여가 없다는 점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이다.

  노동시장제도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높은 자영업 비중이나 노동시장의 

이중화, 가족주의와 사회서비스에서의 높은 가족의존도 등은 대륙유럽형 

내에서도 남유럽형에 가까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복지제도 측면에서는 혼합형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제도성숙이나 실질적인 

보호수준에서는 최근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숙한 복지국가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한국의 복지체제가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

에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 문제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유형의 복지국가들

과 비교할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한국의 근로빈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자세

히 살펴볼 것이다.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함의

  본 연구는 향후 주목해야 할 연구과제인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국제

비교 관점에서의 실증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유럽의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추어, 규모와 실태 그

리고 발생원인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근로빈곤층 문제는 각국의 고용체제(Employment Regime)와 복지

체제(Welfare Regime)의 조합에 의해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지

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도, 저임금노동

의 비중, 자영업자의 비중, 맞벌이가구의 비중, 경제활동인구의 교육수준 

또는 인적자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가구단위에서 빈곤문제를 억제

할 수 있는 각종 복지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보면, 우리사회의 근로빈곤층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원화와 유연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각

종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장애가 존재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이 취약하여 가구단위에서 저임금의 충격

을 완충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가구 내 저

임금근로자가 2인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근로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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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한국 근로빈곤층 문제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유기적 연계와 점

진적인 확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둘째, 한국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

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권고하고 있는 방식을 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동질적인 집단을 포

착하는 동시에, 기존 근로빈곤층 개념을 통해서는 포착하지 못하는 실업

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

하면, 이 개념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근로능력빈곤층 개념

을 보완하는 역할 또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향후 연구결과의 공유와 누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한국 근로빈곤층 문제가 갖는 특수성에 천착하는 것이다. 물론 근

로빈곤층은 개념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근로빈곤층이 외국의 근로빈곤층과 비교할 때, 나타

나는 특수성은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

항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취업빈곤층으로 분류했을 때, 과도하

게 대표되는 노인취업인구의 비중, 고령의 영세자영업자 비중,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좀처럼 포착되지 않은 여성근로연령집단 등이 그것이다. 

이는 한국의 근로빈곤층을 취업상태만으로 파악하는 경우, 미국이나 유럽

과 다른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하는데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향후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는 유럽과 미국 그리

고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보다 

다양한 고용체제와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s)

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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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를 위해

서는 각국의 근로빈곤층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

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향후 우

리사회가 근로빈곤층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보장제도 또는 더 나아가 복지

체제의 향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을 우회할 수 없을 것이라

고 판단된다.

  다섯째, 근로빈곤층 국제비교연구를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 데이터의 정

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많은 통계데이터는 질의 

문제보다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와 서로 연계(matching)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활용했던 전국가계조사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는 향후 근로빈곤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패널화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일정한 규모

와 신뢰성을 가진 횡단면 자료로서 가구소득과 개인의 취업상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야 하는 근로빈곤층 연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

로빈곤층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패널데이터의 정비 또한 시급

하다고 판단된다.

제2절 향후의 연구과제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연구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한다. 그것은 근로

빈곤층의 발생원인은 복지체제와 고용체제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Lohmann이 제시하는 분석틀을 참조

하였다. 이 분석틀은 빈곤과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초기 경

제․사회조건(Initial Conditions)과 정책적 효과로 구분하고, 다양한 요인과 

그것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가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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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 <표 6-1>에서 초기조건은 특정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구조, 가구

특성과 개인특성이 각국의 근로빈곤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고, 정책적 효과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이 근로빈곤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각각의 요인이 근로빈곤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와 (-)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물론 영향력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가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향은 많은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전체 유럽국가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표의 해석에 있어 초기조건과 정책적 효과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

에 주목해야 한다. t시점의 경제․사회조건은 t-1시점의 정책에 의해 나타

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

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 표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각국 고유의 근

로빈곤층의 규모, 즉 근로빈곤율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표에 제시된 각 요인이 빈곤율 또는 근로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좌측의 화살표는 해당 요인의 

수치 또는 비중이 커진다는 전제를 의미하고, 바로 우측의 양(+) 또는 음

(-)은 그 효과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빈곤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빈

곤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가구규모가 클수록 빈곤율이 높아지고,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빈곤율이 감소할 개연성 크다. 그리고 개인의 

교육수준과 기술숙련도가 높을수록 빈곤율이 감소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

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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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 근로빈곤층 발생의 주요 원인

경제사회조건
(Initial Conditions)

정책적 효과
(Policies Effects) 최종결과

○ 산업 구조

 - 서비스산업↗ 

 - 1차 산업  ↗ 

(+)

(+)

+

○ 고용정책

 - 실업급여

 - ALMP 

 - EITC  

○ 복지정책

 - 복지관대성

 - 아동수당

 - 가족수당

 - 연금

(-)

(-)

(-)

(-)

(-)

(-)

(-)

⇨ 빈곤율

근로빈곤율

○ 노동시장 구조

 - 경제활동참가율 ↗

 - 비임금근로자 ↗

 - 실업자 비중 ↗  

 - 저임금근로자 ↗

 - 노조가입율 ↗ 

 - 중앙임금협상 유무 

 - 최저임금제 존재 

 

(-)

(+)

(+)

(+)

(-)

(-)

(-)

○ 가구특성

 - 가구규모 ↗ 

 - 취업자 수 ↗ 

 - 여성고용 비중 ↗

 - 재산소득 비중 

 - 사회적 자본 ↗

(+)

(-)

(-)

(-)

(-)

○ 개인특성

 - 성별(여성)

 - 연령 ↗

 - 교육수준 ↗

 - 취업상태

 - 기술숙련도 ↗

(+)

(±)

(-)

(±)

(-)

자료: Lohmann(2006)의 자료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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